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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올해도 6월이 왔습니다. 한국사회 민주화의 기점이 됐던 6월항쟁으로부터 어느덧 24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과학기술문명

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문명은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독점이나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예전에 없던 일

상적 재앙과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을 만들어놓았습니다. 

  6월항쟁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독점과 차단을 극복한 공존과 순환의 사

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문명은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며 폐기하는 거대문명이 아니

라 적정하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최소 폐기하는 생명과 살림의 문명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의 발전, 민족통일의 완성, 민중생활의 향상을 생명과 평화의 세상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

다. 6월항쟁은 우리 국민이 그 같은 저력과 동력이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위험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일

본의 사태는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한 과학기술, 성장, 개발에 대한 맹신이 결국 우리 자신

을 파궤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처에 산재하는 불

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

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하리라 믿습니다. 

  이번 6월항쟁 학술토론회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조금이나마 밝혀가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2011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정성헌 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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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

노 진 철  (경북대학교)

1. 머리말

21세기 들어 체르노빌(Tschernobyl)의 악몽을 잊은 듯 서유럽과 북미, 중동, 동아시아의 각국

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수단으로서 원전을 선택하였다. 국제원

자력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31개 국가에서 4백 40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이 104기, 프랑스 58기, 일본 55기, 러시아 32기, 한국이 21기, 인도 20기, 영국 19기, 캐나

다 18기를 보유하고 있다. 원전은 세계 에너지의 6%, 전력의 15%를 충당하고 있으며, 미국, 프

랑스, 일본 3국이 생산하는 원전 전력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8

기 가운데 중국이 27기, 러시아가 10기, 한국이 5기, 인도가 4기를 차지하고 있다. 계획 중인 

원전은 중국 50기, 인도 20기, 러시아 14기, 일본 12기, 미국 9기, 한국 6기 등 총 152기에 이

른다. 이들 원전산업의 융성기를 이끄는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한

국 등 6개국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서유럽, 북미, 호주 등에서는 원

전의 안전성, 대중 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높은 투자비용,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전 완

전철거 비용, 사고시 손해배상비용 등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원전의 신규 건설이 어려워진 반면

에, 신규 건설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공중의 침묵 속에 국가는 안전성 강화를 

전제로 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과 인

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원전에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의 주요 언론

은 ‘원전 르네상스’를 언급하면서 원전의 장밋빛 미래를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원이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고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들이 원전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수력, 조력, 지열,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

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해 청정에너지원이라 거짓 호명하는 것은 위험 

소통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25년 전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가 났을 때 서구 전문가들은 

“서구에서는 체로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대참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경향신

문 19860502). 당시 소련은 원전에 대한 기술 수준이 낮고 안전도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원전사고는 안전과 기술의 신뢰를 자랑하는 일본에서 일어났

다.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원전은 확실히 안전하다는 환상이 깨진 것이다. 원자로 노심의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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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후쿠시마 원전 인근지역은 핵분열시 생성되는 제논-133(133Xe 반감기 5일), 요오드-131(131I 

반감기 8일), 스트론튬-90(90Sr 반감기 28년), 세슘-137(137Cs 반감기 30년), 플루토늄-239(239Pu 반

감기 24,000년) 등 10여 가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다. 이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로 인하여 

원전재난은 손실이 현재에 국한되는 대부분의 다른 오염원과 달리 그 영향이 수 십 년에서 수 

만 년에 걸쳐 미래로 확장되기 때문에 다른 위험에 비해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그 치명적인 영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급기야 일본 정부는 원전 반경 

20~30km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방사선 피폭 희생자 수에 대한 논란은 차치

하고라도 사고 원전의 반경 30km 이내가 방사성 물질의 심각한 오염으로 미래가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였다.

이에 유럽의 원전국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위험으로 간주하고 

친원전 에너지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치밀함, 숙련성으로 무장된 

기술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선진국인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원전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은 

원전사고가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세계 각국은 정치문

화의 지형에 따라 원전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후쿠야마 원전사고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원전에너지에 기대를 거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유럽의 각국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든 있지 

안 하든 국민들은 원전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27개 유럽 국가의 정상들은 현존하

는 146개 원전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상당수의 국가가 

원전의 감축 혹은 폐쇄를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원전이 가져다주는 현

재의 경제적 이익과 생활의 유익성을 선호하여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원

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한‧중‧일 정상들은 원전정책을 유지하

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데 동의하였다. 여기서 위험사회의 오래

된 질문이 다시 새롭게 제기된다. 얼마나 안전하게 해야 안전하다고 할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의 양태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 국가에서 벌어지

고 있는 전문가와 정치인들, 언론 간 소통은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원전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현대사회에서 과학과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였지만, 기술력만으로 자연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본의 대지진과 지진해일은 알려주고 있다. 지진과 지진해일의 발생확률, 그

리고 예상되는 피해 등은 비교적 원인과 기제가 잘 알려져 있고 측정도 가능하지만 자연의 불

확실성을 완전히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원전 위험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기초

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험으로 기계적 고장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인공재해의 발생을 고려

하여 비상계획, 다중 안전장치 등 대비책을 세워놓더라도—비록 발생확률은 낮지만— 돌발적인 

가동중단 사고가 났다하면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미지의 위험이다. 먼저 핵분열을 멈

추어야 하고, 핵분열 후 생기는 방사성 물질을 냉각시켜야 하고, 이들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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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지 않도록 격리 상태를 유지하는데 위험이 따른다. 자연재해의 위험과 원전 위험의 두 위험

이 상호 결합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가공할 재난으로 이끌어진다는 점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지진해일은 불확실성의 제어에 실패하자마자 그 즉시 

원전의 방사능 오염 위험으로 현실화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이나 지진해일보다 더 큰 

공포와 불안을 안기고 있다. 원전 폭발사고의 비극은 자연재해와 달리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

고 전 세계를 방사능 오염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데 있다.

위험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적인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원전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가? 원전은 어떤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최악의 경우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 어떤 국가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여 위험

을 통제하는 데 반하여, 또 다른 국가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한다. 그렇다면 원자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에 닥칠 수 있는 지진해일의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지진에 이은 

지진해일은 전력을 끊고 보조발전기와 비상용 배터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은 안전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다. 원자로 1~4호기는 전력공급시스템의 작동불능으로 비상

시 원자로를 냉각하는 ‘냉각순환시스템(RCIC)’이 멈추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1~3호기 모두 냉각

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된 후 1일~4일 사이에 원자로 내 핵연료봉 대부분이 녹아내려 압력용기와 

그 바깥을 감싸고 있는 원자로 격납용기까지 손상됐다(Spiegel 20110601). 격납용기의 손상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을 품은 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하여 조급하게 해수를 투입했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내려가 인근 연안이 방사성 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원전재난의 규모는 

예측하기 힘들다. 향후 원전 인근지역이 얼마나 방사성 물질에 더 노출될지, 대기와 바다가 얼

마나 방사능으로 오염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외부 전원이 연결

돼 원자로 및 사용 후 핵연료의 냉각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온도상승을 통제하지 못할 시 원자

로 압력용기와 함께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마저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체르노빌 사고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오마이뉴스 20110528).

일본은 201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전 54기가 전체 전력생산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

나 5월 말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37기에 이른다. 일본 전역에는 위험천만한 원전들이 산

재해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등 14기는 도호쿠 대지진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가동이 중단된 

이후 계속 정지된 상태이거나 정기점검이 끝났어도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장치 보강을 

이유로 재가동이 유보된 상태이다. 여기에 5기가 여름 정기점검에 들어가면 총 42기의 가동이 

중단된다. 하마오카(浜岡) 원전의 경우 총리는 5월 6일 ‘30년 내 대지진 발생확률이 87%’라는 

예측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대지진에 대한 우려에서 운영사인 주부(中部)전력에 

가동의 중단을 지시했다. 그 근거로 정부는 2011년 1월 공개된 문부과학성 지진조사연구추진본

부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1) 직접적으로는 하마오카에서 노심용융 사고가 날 경우 도

1)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는 원전 주변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하마오카 원전이 84%로 다른 원전보다 10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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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 수도권의 3,000만명이 ‘죽음의 재’를 뒤집어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어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 14기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핵재처리 

계획 중단, 전력회사의 송전과 발전의 분리방침을 밝혔다(시사IN 20110526). 모두 ‘원전 기득권

층’이 오랫동안 ‘금단의 영역’에 봉인해 둔 것들이다. 이에 반발해 야당인 자민당에선 원전은 산

업계의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요악’이며 ‘안전하게 운영하면 괜찮다’는 낙관적 입장에서 

‘원전정책 사수’를 밀어붙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하마오카 원전 외의 나머지 원전에 대해선 안

전 확인을 근거로 재가동을 결정하였다. 도쿄 수도권에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감수

해야 하는 위험을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소외지역이 떠안은 것이다.

하지만 원전 지역의 주민 및 전문가의 불안과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와 

고장이 되풀이돼온 데다 지진대와 활성단층에 위치해 유사시 재난의 위험이 예상되는 원전이 

숱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지진 발생가능성을 0%로 평가했던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진의 발생이 과학적 예측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원전 13기가 있는 후쿠이(福井)현을 비롯해 사가(佐賀)현, 에히메(愛媛)현, 야마

구치(山口)현 등은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재가동을 불허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반대할 경우 

원전의 가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주민의 여론이 ‘탈원전’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친원전 에너지정책의 본산인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산업계에 대한 전력 공급차질의 위험을 내

세워 탈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원전 기득권층’의 위기감은 전력사업 개혁구상 발표를 전후로 정

치권에서 총리 사퇴공세로 재연되고 있다. 원전이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정부는 산업계에 공

급해야 하는 에너지의 부족 사태가 상존하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원전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이지만 에너지 결핍과 그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 

차질은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후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 전략을 구

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6월 11일 일본 전역 150개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만 n폐 e지역 회고 등 쿠 혔이다. 위험을 대한 산업성 어어진 산업성다 느

등 길2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6 -

정부는 산업계의 반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바람이 일

자 2010년 말 기존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친원전 에너지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자 독일 총리는 전체 전력 수요의 23%를 차지

하던 17기 원전에 대해 3개월 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가동의 중단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항의해 20만여 명의 시민들이 베를린에서 원전 반대 시위를 벌였고, 사고 한 

달 뒤 원전 반대 시위는 100여개 도시로 확대되었다. 연립정부는 3월 중순과 5월 초 실시된 바

덴뷔르템베르크 주와 브레멘 주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참패했고, 반(反)원전 쪽으로 급선회한 여

론을 좇아 주춤했던 탈원전 구상을 재확인하여야 하였다. 5월 말 연립정부는 노후 혹은 고장으

로 멈춰선 원전 7기와 크뤼멜(krümmel) 원전을 즉각 폐쇄 조치했고, 2021년 말까지 원전 6기를 

추가적으로 폐쇄하며 2022년 말까지 마지막 원전 3기를 영구 폐쇄시키겠다고 발표하여야 했다

(Spiegel 20110530).

스위스 연방정부도 역시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각료회의에서 3기의 신규 원전건설 계획 승

인을 전면 보류하는 한편, 5월 25일 전력 수요의 40%를 생산하고 있는 원전 5기를 2019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결정했다(Spiegel 20110314). 스위스 의회가 6월 중순 정기국

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5월 말부터 최근 25년 새 최대 규모인 2

만 명 이상이 즉각적인 원전 폐쇄를 요구하는 반원전 시위를 벌이는 등 원전반대 여론이 거세

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다음해 국민투표에서 80% 이상의 반대로 원전 4기를 모두 폐

쇄했다. 하지만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총리가 2009년 7월 신규 원전 후보지의 선정과 건설을 허

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올해 초 6월 12일~13일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Spiegel 2011060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론이 원전 반대쪽으로 기울자, 

총리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원전 건설을 일단 무기한 동결하는 법안을 5월 중순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그것은 원전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원전

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은 정부 

법안 내용만으로는 원전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6

월 12일~13일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국민투표에서는 94%의 반대로 원전 재추진 계

획이 부결됐다.

스웨덴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

했고 1999년과 2005년 각각 1기의 원자로를 폐쇄했다. 그러면서도 2010년 6월 현재 운전 중인 

원자로가 있는 3곳의 원전 부지에 최대 10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폐기의 시한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2031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의 3분의 2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수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에 반해 세계 1, 2위 원전 보유국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시장의 선택에 맡긴다는 

구실로, 그리고 신흥공업국인 한국, 러시아, 중국, 인도와 중동·아시아의 신흥국들은 에너지공

급의 안정화를 들어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쓰리마일섬

(TMI) 원전사고과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겪은 국가인데도 원전사고에 대해 외형적으로 유사한 

낙관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3월 26일 신규 원전 계획을 통과시킴으로써 전체 전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 7 -

력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원전 의존적인 에너지정책의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1979년 쓰리마일섬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 이후 30여년 만에 재개되는 미국의 원전 계획

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5월초 뉴저지(New Jersey)주 오이스터 크릭(Oyster Creek) 원전

과 뉴욕(New York)주 나인마일포인트(Nine Mile Point) 원전에 이어 앨라배마(Alabama)주 브라

운스 페리(Browns Ferry) 원전 비상냉각시스템에 안전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다며 정밀조사를 

지시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에너지부 장관은 5월 15일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

을 밝혔고, 대통령도 원전이 미래 에너지라며 안전점검을 전제로 친원전 에너지정책을 계속 유

지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58기의 원전에 전력의 85%를 의존하는 형태로 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의 연장은 포기했지만 원전의 지속 여

부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거부하였다. 과거 원전반대 운동에 소극적이었던 시민단체들은 이

번에도 소극적인 저항에 머물러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원전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에서 “프

랑스의 원전은 어떤 지진과 홍수의 위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랑스 원전은 다른 나

라 원전보다 10배는 안전하다”는 등 자국 원전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전성이 강화된 신형 원전을 무기로 세계 원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이다. 영

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기존 11기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거나 중단할 계획이 없을 뿐 아

니라 신규 원전건설에도 참여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과 러시아도 원전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채택해 후쿠야마 원전사

고 이후에도 자국 원전의 안전을 과장해 선전하고 있다. 두 국가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연

재해를 예측가능한 사건으로 전제할 뿐만 아니라 위험 소통을 지진과 지진해일에 국한시킴으로

써 자국 원전의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러시아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 원전의 가동을 중지하거

나 중단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5월 중순 유럽순방 중에 “일본과 우리

는 지질적으로 여건이 다르고 운영 실태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사고 없는 발전소”, “후쿠시마 사

고는 지진과 쓰나미의 결과이고, 그런 자연재해가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는 등 한

국형 원전의 ‘절대 안전’을 주장하며 원전 건설과 수출의 강행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그

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아랍에미리트와 계약한 원전 4기의 기공식에 참여했고,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5월 6일 국내 원전이 점검 결과 모두 

안전하며, 33년 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도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5월 말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동북아의 원전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합을 가졌다. 비록 사고 당사국인 일본의 총리

가 원전확대 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당초의 계획을 강행할 계

획이어서 동북아는 원전 밀집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터지면 

3국 모두가 그 여파가 미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3국은 역내 원전의 안전규제 

강화와 재난 발생시 조기통보 체제 구축, 정보 공유, 피해복구 지원 등 재해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결정은 모두 위험성 평가와 같은 과학적 차원이나 총체적 에너지 수급의 기술적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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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원전사

고에 대응해 결정하는데 전문가의 판단보다는 정치의 상황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사회의 정치문화 같은 장기적 요인, 그리고 원전산업의 활성화 같은 중기적 요인, 

그리고 원전사고에 대한 여야의 정치적 결정 같은 단기적 요인들이 상당한 국가간 편차를 발생

시키고 있다.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은 정책 자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무엇

이 심각한 자연재해인지, 원전이 어떤 위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다. 그리고 누가 미래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3. 위험사회에서의 위험과 위해

세계는 일본 정부와 원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원전재난에 휩싸여 있다. 

체르노빌 사고가 거의 손쓸 여지없이 원자로 1기의 노심용융‧폭발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면, 후

쿠시마 사고는 설령 최초의 원인이 자연재해였다고 할지라도 이후 피해 규모를 줄일 시간이 충

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가 신속히 원자로 무덤을 만들

어버림으로써 단기간에 상황을 끝냈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적어도 원자로 4개에서 심각한 노심

용융이 일어났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2) 

게다가 내륙에 있는 체르노빌의 사고 때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다면, 후

쿠시마 사고에선 바다까지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인류는 원전시대

가 이들 방사성 물질을 인위적으로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방사선의 수십만 배에서 1조 배

까지 커질 수 있는 위험을 생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독일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원전의 위험을 깨달았다며 원전의 완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원전은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에 비해 항상 안전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원전과 같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첨단기술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합의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전은 

수십만 개의 부품이 조립된 첨단기술의 거대 장치산업이다. 그 부품들 가운데 하나만 잘못되어

도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원인은 이런 기계적 결함이나 사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지

진, 지진해일, 홍수, 태풍, 운석 충돌 등 자연재해일 수도 있으며 테러, 사이버 공격, 비행기 충

돌, 대전차 로켓포 공격 등 외부적 요인일 수도 있다. 돌발적 사고의 위험에 대한 제어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그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원전사고가 없었다고 해

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체계 등에 의해 위험요소가 비교적 정확하게 관리되는 구조화된 위험 환경에서도 일이 

2) 이들 인위적 방사성 물질은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서 세포의 증식과 생존에 필수적인 DNA의 사슬을 끊거

나 화학적 변성을 초래해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세슘-137과 스트론튬-90은 반감

기가 각각 30년, 28년으로 한번 누출되면 오랜 기간 자연에 잔존하면서 피해를 장기화시킨다. 세슘과 스트론튬은 

토양(해양)에서 작물(사료)을 통해 축산물(수산물)에 축적되거나 유제품을 거쳐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공기와 물, 음식 섭취가 직접 몸에 쪼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한다. 방사능의 독성은 배

설이나 목욕 등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방사능 피폭으로 죽은 사람을 화장해도 재 속에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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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어지는 돌발적인 상황을 인정하여야 한다. 돌발적인 재난으로 ‘계산된 신뢰’가 갑자기 깨

졌을 때 불안은 더욱 현저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록 확률은 낮더라도 재난으로 이끌어

질 수 있는 구조화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불안의 원천이다.

루만(Luhmann, 1991)은 생태학적 위협이나 기술적 위험의 문제에 대한 소통의 특성을 기술하

기 위하여 위해(danger)와 위험(risk)를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위해가 자연현상이

나 타자, 다른 조직의 결정 등 외부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협인 데 반하여, 위험은 기

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체계들이 환경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결정에 내재된 복합적인 위협이다.3) 

즉 위험은 위해와 달리 항상 행위자의 결정을 전제한다. 쓰리마일섬 원전사고, 체르노빌 원전사

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이 더 이상 인간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해가 아니라 감내하고 피

할 수 있는 위험으로 소통되면서, 이들 사고의 원인은 필연적으로 결정에 귀속된다(노진철, 

2004). 원전사고의 위험은 설령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더라도 다양한 결정들에 수반되는 피해가

능성인 것이다. 원전사고는 때를 놓치면 통제 불능의 사태에 이르는 위험이 결정을 내리는 매 

순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와 사고 후 신속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줄이는 게 필수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지진에 의한 1차 피해에, 2차 지진해일에 

대한 대응 미숙이 겹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해일의 위험을 과소평가해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실패했다. 애초에 

내진설계 기준을 규모 8.0, 지진해일 파고 10m에 대비해 설비했던 것이 예상을 넘은 규모 9.0

의 지진과 파고 15m의 지진해일이 발생하자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를 내고 있다. 완전전원상

실(Station Blackout)에 대비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지진 발생 직후 원전은 완전전원상

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누출 방지장치를 가동했어야 하지만 이에 실패했다. 30분 내에 냉각시

스템을 복구시켜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보조발전기와 외부 전력의 장시간 손실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 둘째로 도쿄전력은 인명과 환경의 보호보다는 원전 설비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업이기적 의도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방어적 방재로 일관하였다. 도

쿄전력은 사고 초기에 격납용기에서 수증기를 배기하여 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라는 일본 정부

의 지시를 몇 시간 동안 이행하지 않아 사고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전 1호

기의 노심용융 사실을 두 달 뒤 확인할 정도로 상황 파악도 부실했다. 셋째로 일본 정부는 위

기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주민들을 치명적 위해인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켰다. 

1호기의 폭발사고 후 2시간 뒤에야 공식 발표해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불완전하고 일관성 없는 정보 때문에 사태 파악이 어

려웠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누출 사태 초기 피난지시의 범위를 원전 반경 3㎞로 최소화했다가 

뒤늦게 밤 11시 반에 10km로, 다음날에는 20㎞로 확대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주민들은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방사능 누출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집안에 머무르면서 비상사태의 소멸을 

기다렸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 피해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인접국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에 고인 각종 유도방사능을 함유한 오염수를 수차례 방출하도록 결정했

3) 루만(Luhmann, 1968)에 따르면 위험(risk)은 항해술에서 나온 용어이다. 17세기 유럽의 상인들은 해외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재화를 가득 실은 배가 암초, 해적 등을 헤치고 무역을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야만 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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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루만(Luhmann, 1990: 163)은 위험과 위해 구분의 현대사회적 특성으로 인간의 개입, 

즉 인간의 행위와 그 결정가능성의 증가에 따른 ‘위해에서 위험으로의 전환’을 지적한다. 우리는 

사회적 성찰성의 증대와 함께 일상에서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해에서 사회적으로 생

산된 위험으로 변형되는 것을 경험한다. 특히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위험의미론을 가지고 조작하면서 원전의 가동 결정뿐만 아니라 가동중단 결정에서도 신규 

원전의 건설 결정뿐만 아니라 원전의 폐쇄 결정에서도 위험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절박해지고, 그와 동시에 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증가한

다. 위험과 위해의 개념 구분이 갖는 이론적인 장점은 위험을 벡이 그의 ‘위험사회’(1997)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기술투입의 증가와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로 보

지 않고, 사회 내부적으로 환기된 사회적 소통의 결과이자 ‘당사자연관’에 기인한 위험으로 보는 

데 있다(노진철, 2004). 이러한 위해의 위험으로의 전환이 결정자와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의 지

속적인 재생산을 위한 구조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즉 결정에 준거한 위험갈등 상황이 점차 시대

적 의미를 갖고 반핵운동, 반전운동, 그리고 유전자조작, 생명복제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 등 최

근의 소통을 지배하고 있다.

원전사고와 원전 폐쇄를 둘러싼 위험갈등은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의 잠재성을 자연재해 혹은 

테러, 사이버 공격, 비행기 충돌, 대전차 로켓포 공격 등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인 사고’의 위

험이 원전, 나아가 자연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에 의해 일어난 방사

능 누출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혹은 의지하기 때

문에—다시 발생하는 위험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주민들의 불안은 미래가 현재에서 내

려지는 결정의 합리성으로서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으로서 체험되는 데 있다. 왜냐하면 방

사능 누출이 가져다줄 재난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보다는 열린 미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기 때

문이다. 몇 십 년 혹은 몇 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방사능의 위험은 매우 장기적으로 인

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원전을 둘러싼 위험갈등은 이처럼 주민들이 갖는 방사능 오염에 대

한 공포가 자신들이 입을 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한 원인자의 귀속이 가능할 경우에 발생한다.

방사능 오염의 잠재성에 대한 원전지역 주민들의 민감성이 증대하는 것은 그들이 원전재난을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위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부 혹은 원전사업자, 전문가집

단이 내린 결정에 따른 위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원전사고는 대체로 계획에 없던 돌발적

인 사고인 탓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사고 은폐에 대한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원전 안전을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의 위해가 발생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원전 안전기준의 강화 및 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규 원전의 건설 혹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에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홍보보다

는 결정자와 당사자 간의 신뢰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루만(Luhmann, 1968)은 일찍이 신뢰와 위험의 구분을 도입함으로써 두 영역의 상호관련성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행위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기꺼이 

믿음을 보내는 것이 신뢰이다. 즉 위험의 존재는 신뢰의 전제조건이 되며, 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신뢰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확실하고 결정에 따른 위험이 없다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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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는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윈(Wynne, 1987)의 견해에 따르면, 우선 신뢰는 결

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로 일어났던 재난피해를 극복했던 과거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전자가 신규 원전의 건설 혹은 노후 원전의 재가동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라면, 후자는 정부당국과 원전사업자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수

습을 맡고 있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많은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기업으로서 도쿄전력은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자

연재해의 결과로서 일어난 방사능 누출이라는 주제에 제한하려 했고,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으로

부터 나오는 제한된 정보에 의지해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여전

히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이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원

전의 위험과 관련하여 결정권한이 있는 정부당국과 당사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깨어진

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공중의 반응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 및 원전 운영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의 사회적 수용은 생태학적-기술적 위험과 관련한 결정

권한과 비록 분석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원전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리고 정부가 행하는 위기관리 능력의 신빙성에 대해 평소 회의하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은 불신 

때문이다. 루만(Luhmann, 1968: 78 이하)에 따르면, 불신은 신뢰의 단순한 반대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적 등가 현상이다. 왜냐하면 양자는 비록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모두 외부로부터 주

어진 정보나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관료

들의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정책의 수립 혹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수

용거부와 협상실패에서 비롯되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과거에는 주민들은 통상적

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무조건 수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정치‧행정의 민주화로 

인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결정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반되거나 불안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불신은 주민들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대함으로써 집합적인 거부행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저항의 전략인 것이다(노진철, 2004).

4. 원전재난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처음 원전은 전문가들에 의해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대량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 오염이 적은 친환경기술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는 

산업화의 고도화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추어 경쟁적으로 원전을 세우고 적

극적으로 원전기술의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1979년 쓰리마일섬 원전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터지면서 수많은 환경운동단체들이 반전‧반핵운동과 연계해 원전의 운영 및 신규건

설을 거부하는 본격적인 환경운동을 전개했고, 일부 전문가들이 원전의 방사능 오염과 대형 참

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선진 각국의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들은 원전을 폐기물 처리비용과 나중에 발생할 원전 폐기비용을 고려해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재평가했으며, 방사능폐기물과 재처리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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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술로 재인식하였다. 그 결과 독일, 덴마크,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에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전문가든 모두 원전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

는 에너지 절약기술과 태양력, 풍력, 조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의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대체에너지가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럽과 북미, 아시아의 각 

국가는 경쟁적으로 산업계의 반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신규 원전건설 계획을 수

립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들 국가에게 원전 에너지정책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

며, 각 국가는 원전정책의 고수 혹은 폐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자율적이고 탈중심적인 조직 원리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

가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고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원전반대의 시위 

형태로 방사능 오염의 위험을 위험 소통에 끌어들인다. 그들의 시선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던’ 위험으로 보이는 탓으로 정부의 정치적 결단 혹은 여야 합의, 국민투

표 등을 통해 원전의 감축 혹은 폐쇄 결정에 이르고 있다. 그에 반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신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국가들에서는 호각지세인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투쟁을 배경으로 시민운동

의 활동이 주변적이고 미약한 가운데 원전을 미래 전략산업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에서 원전은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운용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와 빠른 연쇄반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 사건’(Perrow, 1984)이다. 따라서 원전사고가 복합적인 첨단기술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면 원전의 활성화와 쇠퇴 여부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는 논리가 대세를 

이룬다. 원전반대 시민운동은 저항은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행정부, 일사불란한 여당을 배경으로 

한 정부의 원전에너지 계획을 지연시키는 데 실패한다. 이들과는 달리 강정시 간동은를리안겪시국술간동겪안겪시의 간동은를리안겪시도한간동겪안겪시 간동은변겪아미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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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5세에서 34세의 연령 코호트의 58%, 35세에서 44세의 연령 코호트의 43%를 차지하는 만큼 

전체 사회의 학력 정도가 너무 높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쓰리마일섬 원전사고나 체르노빌 원

전사고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공개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원전 감축

과 확대를 다투는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지도 못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태동한 환경단체

들이 조직적인 원전반대 운동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국민을 각

성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도 원전을 경제성장과 과학적-기술적 진보의 상징으로 받아들이

는 긍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비록 서유럽 국가들처럼 신규 원전의 계획 철회, 기존 원전의 점

진적 폐쇄 등 원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와 원전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원전확대 정책에 대한 공중의 회의와 저항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만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

등과 여러 차례의 부지확보의 실패 사례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저항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북 영덕군 남정면, 충남 태안군 안면도, 경남 양산군 장안읍, 경북 울진군 기성면, 전

남 영광군,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경북 영일군 청하면,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

군 위도 등에서 여러 차례 방폐장의 설치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0.1밀리시버트(mSv)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 시 인

체에 미치는 폐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민

들을 불안케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법제화된 지원정책과 주민투표를 통한 후보지 경선 방

법을 도입하자 과거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던 곳들이 오히려 유치경쟁에 나섰다.

원전의 방사능 누출 위험은 인간의 의도적인 시도의 결과이며 위험 소통에서는 그 원인이 결

정자에 귀속되는 위협이다. 원전들이 인구 밀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소외지역인 울진, 월

성, 영광에 집중된 것도 정치적 결정이었다. 현재도 삼척에서는 원전 유치를 둘러싸고 찬성 세

력과 반대 세력이 지역 발전과 원전 위험을 두고 다투고는 있지만 정책 결정자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경주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된 것도 지질학적으로 지진에 안전한 지층이어서가 아니라 (주)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원

전 관련 교부금이 걸린 후보경쟁에서 다른 곳들보다 반대하는 주민이 더 적었기 때문이다. 원전

이든 방폐장이든 후보경쟁에 뛰어든 지역은 모두 변방에 위치한 경제적 낙후 지역들이다. 정부

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해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방사

능 누출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정의 당사자인 주민들은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자연재해나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 사고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에 어쩔 수 없이 방치된다

고 느낀다. 다시 말해서, 결정자는 원전운용에 따르는 불확실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을 당사자

인 주민들은 확실한 위해로 인식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 일반 국민들은 어떠냐 하면 대체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원전사고의 위험보다 현실에서 얻는 원전에너지의 확실한 

이익을 더 선호한다.

국가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재난이 어떤 것인지도, 국가가 어느 규모의 자연재난에 개입할 것인

지도, 국가가 어느 규모 이상에서 원전사업자를 보증할 것인지도 정치가 결정을 한다. 한국 정

부는 2001년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재난의 손실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196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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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1975)｣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원전사업자가 3억 계산단위

(SDR)의 한도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하여 3억 계산단위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결국 대규모 원전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정치적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이다(권용우, 2007). 또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이다.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004)｣에 따라 원전재난의 피해경감을 위하여 예방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

서는 신속히 대응·복구해야 할 의무까지 진다. 기존 원전의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일, 신규 원

전의 내진설계기준을 높이는 일, 사고에 대비하여 반경 30km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훈련의 

실시, 비행기 충돌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중의 격납용기 설비, 

원자로냉각장치와 비상냉각장치의 분리, 방사능 오염의 연간 누적 피폭치의 한도를 정하는 일도 

정치가 결정을 한다. 이런 결정들은 실행에서 항상 엄청난 국가의 재정지원을 동반하게 된다.

방사능 피폭치의 허용한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과학자가 아니라 정치가들

이다. 미국은 일반인에겐 X레이나 자연방사선을 연간 6밀리시버트(mSv)만 허용하고 있지만 원

전 종사자의 누적 피폭치는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최상 한도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원

전재난 이전에는 원전 종사자에 대한 누적피폭치의 연간 허용한도를 20밀리시버트로 정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의 1호기가 폭발하면서 피폭치가 시간당 400밀리시버트를 넘어서

자, 일본 정부는 상황의 악화를 막는다는 구실로 한 번의 비상투입시 100밀리시버트로 정해 놓

은 피폭치의 허용한도를 250밀리시버트로 올렸다. 그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범위에서 누적 피폭치 혹은 비상 투입시 피폭치가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원칙 같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확실하

게 건강상 손상을 배제할 수 있는 방사선의 최고한계치를 과학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4)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는 초과와 미달을 구분하는 수치의 확정만이 중요하다. 피폭

치는 환경파괴의 정도나 정치‧경제적 조건 등이 감안되면서 설정될 뿐이다. 하지만 피폭치는 일

단 설정되면 유해와 무해를 가리는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상의 규모를 조

정하는데 이용하는 법률적인 경계치나 기준치로도 기능한다. 일본 정부가 피폭치의 허용한도를 

250밀리시버트로 올린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에 의한 손해배상 규모의 축소와 연계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국고부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손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10년 이상 국가가 공적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고도의 위험을 동반하는 원전은 국가가 그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실

행할 책임을 지울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게 재정적 부담까지도 지게 한다. 따라서 원전사업자

들은 정치가들을 강하게 신뢰한다. 프랑스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러시아 수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자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강변하고 나온 것은 그런 연유이다. 이들의 낙관론의 근

거는 신규 원전의 건설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이해관심과 맞물려 있다. 원전은 예기치 못한 우

연에 의해 전혀 기대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 르네상스’에서 경쟁하는 3국

가는 ‘통제를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위험과 더불어 사는 위험사회일 수밖에 없다.

4) 물론 안전한 방사선 수치는 없다. 미량이라도 방사선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은 높아진다. 어린이, 노약자는 

방사선에 더욱 취약하다.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 15 -

5. 합리화가 만들어내는 불안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겪어본 적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언제 끝날지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로부터 애써 눈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운전 중인 21개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면서, 1조원을 들여 방벽을 높이고 비상용 발전기를 추가 설치

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지진 규모 6.5, 지진해일 파고 10m)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일보 20110525). 후쿠시마 원전사고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도 ‘예상할 

수 있는 자연재해(지진 규모 8)’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

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학습 효과에 의해 신규 원전 계획을 포기하고 원전정책을 축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난은 사건이 예상한 것처럼 진행되지 않

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과 위험 담론을 쏟아냈지만 원전 폐쇄 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

어나지는 않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재난으로부터 배우는 학습능력이 결여된 사회인가? 아니

면 원전의 기술적 완벽성 추구가 다만 기술관료주의에 의한 형식적 합리성의 요구일 뿐인가?

우리는 이미 조직화된 ‘정상적인 위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혀야만 하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원전은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사고에 대비하여 인접지역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

하고 안전 검열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전문가들은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의 기법들을 개발하였다. 원전기술이 개발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통제를 벗

어난 파국적인 돌발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더구나 원전은 중단한다고 해서 즉

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현 세대가 원전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미래세대는 방사성 폐

기물의 관리기술을 계속 개발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가압원자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원자로 설계를 변경한 후 실험로의 안전실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던 탓인지, 핵연료봉이 손상된다든가 주요 부품이 제 위치

를 이탈한다든가 1차 냉각재에서 수십 개가 넘는 금속파편이 발견된다든가, 증기발생기가 균열

되거나 파손된다든가 하는 기계적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런 설계상 결함, 공사

상 결함, 운전상 부주의, 부적절한 관리 등 관행적인 장애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총 643건에 

이른다(환경운동연합, 2011). 하지만 공포를 야기하는 원전의 방사능 누출 위험은, 이런 관행적

인 장애와는 달리, 자연재해와 외부적 요인 등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원자로의 노심용융이 일어

나는 위험, 즉 확률은 매우 낮지만 손실잠재력은 최대가 되는 위험이다.

특히 월성 원전의 경우 5㎞ 떨어진 곳에 활성단층이 있어 지진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서쪽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하면 동해

안에는 파고 1~3m의 지진해일이 덮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6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울진에는 3m에 달하는 해일이 몰려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전 전문가들은 일본과 달리 우리 

원전은 주변에 방파제도 있고 해수면보다 10m나 높은 곳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 해일 

파고에 비해 3배가 넘는 방호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호쿠 대지진

은 “완벽한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서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지

진에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원전 내진대책이 완벽하다고 강조해왔다. 한국 원

전은 내진설계 규모 6.5, 파고 1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그 규모 이상의 지진과 지진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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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내진설계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는 일본도 한계를 뛰어넘는 지진해

일에는 문제가 발생해 원전사고로 이어졌다.

원전재난을 몰고 오는 잠재력은 바로 과학과 기술에 의해 통제된 기준에 고착되어 버린 형식

적 합리성에 의해 계산되고 계산하는 합리화가 전체 사회에 위협적인 긴장과 모순을 다시 만들

어낸다는 데 있다. 원전재난은 피해의 정도나 영향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예상

치 못한 치명적인 피해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돌발적으로 등장할 위해를 부정하는 안전 

개념은 “위험은 회피가능하다”는 허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Luhmann, 1990: 134). 재난

관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으며, 그 필요조건에 적합한 완벽한 사람도 없다. 비록 재난관리는 계

산과 규제를 통한 위해의 회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만, 재난관리에서도 결정이 내

려질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노진철, 2008). 결국 이론과 방법론

적 도구에 의해 예측된,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외부로부터 닥친 ‘돌발적인 사고’에 의

한 방사능 오염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도록 내몬다. 

다시 말하면,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합리화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외부로부터 닥친 위험에 대항하는데 개인의 능력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불안을 

더욱 정치적 영역에서 주제화하도록 부추긴다. 원전의 방사능 누출, 먹을거리 불안 등 새로운 

불안의 주제들이 전파력도 강하고 쉽게 공중의 여론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더 이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과학적 연구와 기술개발을 

더 깊이하거나 더 엄밀한 제도를 구축한다면 위험이 확실성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제는 미래에 입을 손실을 현재의 결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이 수반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치명적인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원

전은 언제 재난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 그렇지만 원전에너지가 주는 현재의 유

용한 이익 때문에 미래의 가능한 위험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을 느끼고 원전 감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정책을 전환하는 반면에, 프랑스와 한국은 오히려 원전산업의 압도적 

선두주자였던 미국과 일본이 원전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악화된 여론 때문에 주춤한 것을 기회

로 원전시장의 선두 다툼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5월 말 지식경

제부 내에 원전전담국을 신설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수출, 사용후 핵연료 처리 업무를 통

합·운영하는 방법으로 원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가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5월 말 부산시

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58.6%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61.5%가 고리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수명을 연장한 고리 1호기에 대해 

42.8%가 폐쇄를 주장했다(경향신문 20110603). 하지만 정부는 고리 1호기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뒤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후 원전의 연장 결정을 형식적인 절차적 

합리성에 따라 관료주의적으로 처리했다. 엄청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지속되는 데 대

한 불안이 일상생활에 팽배한데도 결정은 내려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결정이 미래를 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에 반영하려는 정치 의제화

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산 시민들 대부분(65.1%)은 2024년까지 총 34기의 원자력발



Ⅰ. 원전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정치적 결정ㅣ노진철

- 17 -

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경향신문 20110603). 위험에 대한 정보가 

풍부해야만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고의 통계적 확률, 예견되는 손실의 수량적 척도 등 과학적인 지식에 기

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과연 조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으로 불안해하는 데 있다.

시민들이 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사회’는 출현해 있다. 정부가 위험의 규제와 사

전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체제에 의지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면, 비록 확률은 낮더라

도 거대한 참화로 귀결될 수 있는 ‘제조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

안의 원천을 제거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제조된 위험들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통제된 위험’이라

지만 위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일이 잘못되는 경우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기든

스, 1997: 245). 어느 누구도 참화, 재앙의 가능성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

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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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이 필 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머리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발전의 위험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방사능 재앙, 사용후 핵연료

의 위험, 반민주주의성, 반생명적 노동, 원자무기와의 친연성 등 원자력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모두 우리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러한 위험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연의 가장 깊숙한 곳을 파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파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숲을 

없애고, 강을 관리하고, 자연자원을 사용하고, 에너지자원을 캐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

의 이용과 파괴에는 대가가 따른다. 화석에너지의 이용은 기후변화를 낳고, 숲의 파괴는 홍수를 

가져오고, 화학물질의 이용은 동식물 생태계의 파괴를 낳는다. 원자력도 우라늄이라는 자연의 

원소를 파괴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것을 이용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자력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숲의 파괴나 화석연료의 이용에 따라 치러야 하는 대가

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몸을 통한 인지라는 면과 복구의 시간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다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기후변화도 우리는 몸으

로 직접 느낌으로써 위기가 어떠한지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기

후변화의 위기도 100년 안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파

괴의 복구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은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방사능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번 빠져나온 방사능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제

거되지 않는다. 방사능의 제어는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고, 수십만 년 이상의 시간, 인간의 시

간관념에 비추어볼 때는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만 사라지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의 대가가 이토록 크게 다른 이유는 이때 인간이 행하는 파괴의 성격이 다른 자

연이용 때 일어나는 파괴의 성격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숲의 파괴는 자연의 근원까지 침

투하는 것이 아니다. 산을 깎아서 도로를 내고 골프장을 만들 때 나무를 베어내고 붉은 흙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지구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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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살점을 잘라내면 피가 흐르고 보는 사람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

처럼, 푸른 숲이 잘려나가고 붉은 흙이 드러난 산을 목격한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항하

고 절망에 떨기도 한다. 그래도 절단된 산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십 년 안에 복구할 수 있

다. 이유는, 기계론적으로 표현하면 숲을 파괴하고 산을 파헤치는 일은 분자를 옮겨놓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분자의 집합체를 흩뜨려 놓는 정도의 파괴가 얼어날 뿐 분자 자체를 

파괴하거나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원자핵을 파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복구는 분자

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 되돌려놓으면 된다. 수십 년이면 가능한 일이다.

원자력은 자연을 가장 밑바탕에서 지탱해주는 원자핵이라는 근원을 파괴했을 때 얻어진다. 원

자력은 우라늄이나 악티늄 계열의 토륨, 또는 플루토늄 같은 초우라늄 원소의 원자핵을 중성자

로 때려서 분열시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원자핵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 놓

여 있다.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진, 화산, 해일, 홍수 같은 격변도 자주 일어나지만, 그 

궁극의 바탕인 원자핵은 변하지 않는다. 만일 원자핵이 세상 만물이 변하듯이 변한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재의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원자

력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로 자연을 지탱하는 그 궁극을 파괴해서 얻어낸 것이니, 그 대가도 다

른 어떤 자연파괴 행위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해서 발생

하는 위험은 모두 자연의 궁극을 건드린 결과이고, 따라서 다른 어떤 위험과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원자력 이용의 길을 연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알빈 와인버그는 원자력 

이용의 문을 사회에게 열어준 것을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말했다. 아마 그는 메피스토적인 원자

과학자들이 자연의 궁극에 주문을 걸어 원자력이라는 악마적 에너지를 끄집어내어서, 어떤 대가

를 치르든 에너지를 써야겠다고 하는 인류에게 넘겨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인류는 원자

력을 원했고, 그동안 그에 대한 대가를 여러 차례 치렀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오랫동안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은 늦기는 했지만 하루속히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다. 그 대가는 지금 우

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연의 궁극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떠한지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고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 전에 히로시

마와 나가사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했다. 만일 핵분열이라고 하는 궁극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후쿠시마보다 더 큰 재앙을 수십, 수백, 수천년 동안 계속 감수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원자력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지만, 그것의 포기는 전기수급의 불안정이라는 다른 문제

를 낳는다. 전기는 레닌이 이미 20세기 초에 “사회주의는 전기다”라는 말에서 통찰했듯이 현대 

산업사회의 필수적 재화이고, 그 후 100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전기

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전기 중에서 40퍼



6월항쟁 24주년 기념 학술토론회ㅣ<위험사회의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22 -

센트 가까이를 원자력발전을 이용해서 공급한다면, 그것을 중단했을 때는 40퍼센트의 전기가 생

산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당장의 불편을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이 모여 사는 이 사회는 거대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원자력발전은 포기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포기와 함께 

혼란도 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데, 이 길이 바로 에너지전환이다.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에너지 이용을 위해서 초래하는 자연의 파괴와 이 파괴의 대가를 최소

화하는 쪽으로 에너지 수급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때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전환의 내용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를 버리고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또한 낡은 에너지원의 갑작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재

생가능 에너지로 대치되는 정도 만큼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포기의 속도는 재생가능 에너

지의 확대 속도만이 아니라 에너지소비의 감소(또는 증가)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에너지 소

비가 계속 증가하면 포기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소비가 감소하면 포기 속도는 더 빨라

질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에너지전환의 당위성과 정의는 무엇을 먼저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먼저 확대해야 하는

가도 알려준다. 파괴와 대가의 정도가 심각한 것일수록 빨리 포기해야 하고,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일수록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다른 것보다도 원자력을 먼저 포기해야 하고, 에너지소비의 감

소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

대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이아 이론을 

제시한 녹색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만이 유일한 녹색 해

법이다”(Nuclear Power ist the Only Green Solution)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원자력 산업계가 ‘원

자력 르네상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 지대한 봉사를 했다. 

그러나 러브록은 원자력 이용의 대가가 기후변화로 인류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 더 심각하다

는 것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는 주로 거시세계에 주목해서 가이아 이론을 내놓았고, 

거시세계의 파괴로 인한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자연의 궁극에 대한 파괴가 거시세계의 파

괴보다 훨씬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화석에너지의 이용도 

자연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생태계가 평

형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 있는 안정된 지구는 수백, 수천만 년 동안의 지질학적 시간 동안 지

구에서 번성했던 생명체가 지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땅속으로 묻어주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런데 화석에너지의 사용은 이렇게 제거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풀어놓음으로써 지구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우주의 생성 이래 수십억년 이상에 걸쳐 에너지와 원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정상태에 이

른 자연의 궁극적 구성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자리바꿈보다 훨씬 심각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동시에 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원자

력을 먼저 포기해야만 한다. 혹자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면 화력발전을 늘려야 하는데, 그 결과로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독일에서 지

난 5월말 원자력포기를 결정했을 때 독일과 유럽에서 비슷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원자력의 조

속한 포기가 결국 석탄화력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늘리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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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그런 결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에서 

지금 해마다 원자로를 하나씩 없애나간다고 하면 화력발전소를 크게 증설해야 한다.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계획대로 2030년까

지 원자로를 평균 매년 한기씩 늘려가는 것보다는 원자로를 매년 하나씩 없애서 2030년까지 원

자력발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화력발전소의 증설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3.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

원자력발전의 폐기는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다. 기후변화를 저지하고 화석연료 의존으로부터 벗

어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원자력발전도 계속 늘려가는 것은 결코 에

너지전환이 될 수 없다. 한국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녹색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

들의 이용을 늘려감으로써 녹색성장을 이룩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재생 에너지 속에는 종종 

원자력이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에 내놓은 에너지 2030이라고 불리는 제1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이 에너지부문에서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계획이라고 선전하지만, 원자력의 대

대적인 확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계획은 에너지전환과는 거리가 멀다. 

에너지전환은 정부, 대자본, 시민 3자 중 누구든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

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 모두 정부의 손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어서 원자력을 줄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또는 

원자력은 그대로 두고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겠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은 대자본도 주도할 수 있다. 만일 태양에너지나 풍력을 이용한 전기생산

이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준다면, 이들이 많은 자본을 동원하여 재생가능 에너지산업에 뛰

어들 것이고 결국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든 대자본이든 그들의 주도로 원자력이 폐기되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환영할 만

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주도의 원자력 폐기와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한국사회를 비롯한 세계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한국에서 정부 주도로 

에너지전환이 진행된다면 이는 대자본과 정부의 담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에너지전환의 깊은 

의미에 대한 인식 없이 원자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면 유권자의 인기

를 끌 수 있고, 국제적 압력도 피할 수 있고, 이익도 크게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들은 담

합을 통해서 에너지전환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주도하지 않는 에너지전환은 언

제든지 역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철학적, 시민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

태에서의 에너지전환은 약간의 어려움에 부딪쳐도 정부와 대자본의 2차 담합을 통해서 폐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살려내서 가동하는 반동으로 나아갈 것이

다. 

에너지전환은 그것의 철학적, 사회적 의미를 깨달은 다수의 시민이 주도해야만 진정으로 성취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이 에너지전환을 주도한다고 해도 그 성취가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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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때까지 쌓아

놓은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웨덴과 독일의 예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스웨덴에

서는 체르노빌 사고가 나기 6년전, 후쿠시마 사고로부터는 31년 전인 1980년에 이미 2010년까

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정부와 자본의 담합이 아니라 많은 시민

들의 운동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고 잊혀져갔고, 몇

차례 옛날로 되돌리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폐쇄의 최종시점인 2010년에는 거

꾸로 새로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의회결의를 통해서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시민들도 대체로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독일에서도 2002년 원자력법의 개정을 통해서 2023년 경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

지만, 2010년 10월에 정부와 거대 전력자본의 담합에 의해 이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원전 폐쇄 시점은 2035년 경으로 미루어졌다. 독일정부와 자본의 다음 수순은 스웨덴과 

같이 새로운 원전건설의 허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은 스웨덴 시민과 달리 수수방

관하지 않았다. 비록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2010년에는 수만명의 시민이 여러 차례 원전폐쇄 시

한의 연장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고,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수십만명의 시민이 

원자력에 반대하는 행동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가 

낡은 원전 8기를 영구히 폐쇄하고 남은 9기는 2022년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2010년의 담합 파트너였던 거대자본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고, 지금 정부의 결정을 상대

로 헌법재판과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다. 

스웨덴에서 시민들이 원전 포기를 되돌리는 결정을 수동적으로 지켜본 이유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각성과 참여, 그리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 주도

의 에너지전환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0년부터 30년 동안 스웨덴에서

는 전체 전기소비량 중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이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비

중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들은 아무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

로 스웨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모두 사라져야 할 2010년에 원자력발전이 부활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스웨덴보다 늦었지만 독일의 에너지전환 운동은 시민 주도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원자력 포

기 결정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1980년대 초부터 에너지전환의 의미에 눈뜬 시민들은 개인 차

원이나 다양한 시민조직을 결성하여 재생가능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전환을 끌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이들 중에서 엔지니어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을 개

발하는 일에 뛰어들어 많은 소기업을 설립해서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 독

일의 유수한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나 태양에너지 설비 생산업체 중에는 이때에 에너지전환 각성

자들이 1인기업이나 소기업으로 설립한 것들이 많다. 예를들어 세계 최고의 풍력발전기를 제작

하는 에너콘의 사장은 대학때부터 원자력에 대항하는 에너지원의 개발에 관심을 쏟았고 그 결

과 최고 품질의 풍력발전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 내가 만난 여러 태양열, 태양광회사의 사장들

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항기술의 개발에 뛰어들어서, 지금 에너지전환의 중추 기업

을 만들어냈다. 

정책수립이라는 면에서도 시민들의 역할은 지대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모든 재생가능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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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했고, 지금 유럽의 대다수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도입

했으며, 한국에서도 시행하다가 중단한 고정가격구매제도도 에너지전환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노

력의 결과였다. 이 제도는 1990년대에 독일 아헨의 태양에너지 지원회라는 작은 시민모임이 제

안하고 관철해서 아헨시에서 원가보장 구매제도로 처음 출발한 것이다. 원가보장은 그후 다른 

여러 도시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로 도입되는 과정을 거쳐서 2000년에는 독일 전역에서 연방법에 

의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에서 원자력발전의 폐기는 이와 같이 시민주도의 정책전환 제

안, 요구, 시민주도 소기업의 융성, 정치권의 호응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한국에서 현재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2002년에 발

전차액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독일식 고정가격구매제도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

지만, 그것은 큰 자본만 배불리고 폐기된 상태이다. 거의 모든 시민은 이 제도가 있는 것조차 

몰랐고, 따라서 그것으로 독일과 같은 시민주도의 에너지전환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실 그 제도의 도입은 태생적으로 시민주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

다. 그것은 김대중 정부 때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서 돈을 벌려는 기업이 산자부 출신 고위 퇴

직관료를 고용해서 벌인 로비의 결과 도입되었다. 자본과 정부의 담합의 결과이고, 에너지전환

과는 눈꼽만큼의 연관성도 없었다. 그후 이 제도가 꽤 큰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은 자

본은 상당히 큰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했다. 그리고 많은 수메가와트급 규모의 태양광발

전소가 산과 논밭과 갯벌에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 소비자들이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수천억원의 지원금이 지출되었는데, 결국 이 제도는 반시장주의적이고 세금낭비라는 비판

에 시달리다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이다. 이 제도는 아

마 한국정부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꽤 합리적인 제도일 것이다. 의

무할당제의 비판자들은 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에서도 태양광발전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없애고 할당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재생가능 에너지 확

대효과라는 면만 놓고 보면 이 제도가 더 효율적이다. 물론 이 제도는 영국 등지에서 도입했지

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영국에서도 결국 독일식 고정가격구매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

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정부가 대체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시장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의 성공 여부

는 정부의 계획수립의 합리성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맡기는 제도이다. 정부는 전기의 구매가격만을 

결정하고 발전시설의 건설은 모두 개인이든 대자본이든 민간에서 담당한다. 정부는 구매가격을 

올림으로써 참여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예를들어 2020년까지 재생가능전기 비중을 

5% 또는 10% 달성한다고 계획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의무할당제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

한다. 대부분이 정부 소유인 발전업체에 발전량 중에서 재생가능 전기의 비율을 매년 1%씩 올

리라는 식으로 할당제를 구성하면 10년 후에는 재생가능 전기의 비중이 10%로 증가하리라고 전

망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을 짜고 그 계획 목표의 달성에 길들여 있는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인 것이다. 

고정가격구매제도는 의무할당제에 비하면 시민의 참여 여지가 훨씬 넓다. 당연히 에너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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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산과 민주주의의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력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다수의 민간자

본과 지방자치단체인 독일과 달리 플레이어가 정부소유의 한국전력이 거의 유일한 한국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의무할당제보다 비효율적인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녹

색성장의 동력으로 선언한 정부로서는 계획 달성을 위해 예측불가능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기

하고 의무할당제를 도입한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

한국의 녹색성장을 뒷받침



Ⅱ.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시민주도형 에너지전환ㅣ이필렬

- 27 -

은 에너지소비 주체인 많은 시민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도 

살아난다. 그렇다고 해도 성취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주도해나가지 않으면 자칫 반동의 시기를 맞을 수 있다. 바로 그렇

기 때문에 시민주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수많은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이

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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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

박 상 필  (성공회대학교)

1. 머리말 

137억 년 전 빅뱅(big bang)에 의한 우리 우주의 생성은 적색편이(red-shift), 우주배경복사

(cosmic background radiation), 그리고 은하에 풍부한 수소와 헬륨 등에 의해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주의 탄생은 과학을 넘는 신비로 가득 차있다. 그렇다고 그것은 절대온도

(K) 1000조 도가 넘는 고온에서 플랑크 규모(Planck scale)보다 작은─기존의 시공간 개념에서 

보면─ 무(無)에서 수조 분의 1초라고 하는 순간에 거대한 공간이 만들어진 신기함으로 끝나지 

않는다.1) 지금 우리 우주가 가진 대칭성과 균질성을 보건대, 빅뱅 직후 척력(斥力)과 중력(重力) 

사이에 적절한 비균질성이 유지되었다고 추측된다.2) 또한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entropy) 

증대의 법칙에 의하면, 빅뱅 초기의 우주가 극저 엔트로피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빅뱅 그 

자체의 신기함, 그리고 137억 년 전 초기의 우주가 그토록 완벽한 질서를 가졌고, 지금 또 규칙

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적과 같은 우연에 기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 우주 탄생이 필연적이었음을 상기시켜준다.

지구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탄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우주에는 대체로 약 1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또 약 1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은하에는 또 별만큼 많은 행성

이 있다. 성운설에 의하면, 지구는 46억 년 전쯤에 우주의 성간구름이 응축되면서 회전하는 원

시태양계 원반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8개 행성 중에서

도 생물이 살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믿기 어렵지만─ 그것은 약 35억 년 전쯤에 바다나 연못에

서 무생물인 물질에서 탄생하였다. 최초의 생명인 박테리아는 이후 10억 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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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테리아(cyanobacteria)의 탄소통화작용에 의해 산소를 이용하는 생명으로 확대되었고, 지금

으로부터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Cambrian Great Explosion)을 겪고 나서 더욱 

다양화되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약 1000만 년 전 지구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영장류

에서 진화하였는데, 약 700만 년 전 원숭이의 계보에서 갈라져 나와 약 160만 전 직립인간(호

모 에렉투스)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인간탄생의 역사에 대해 굴드(Stephen Jay Gould)는 지구

에 재앙이 발생하여 미생물만 남겨놓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경우 인간이 다시 등장할 확률이 0%

라고 말한다(Gould, 1997).

드레이크 방정식(Drake equation)에 의하면, 우리 은하계에만 해도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Tyson, 2008b: 43). 그러나 지금의 태

양계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태양은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발생한 35억 년 전쯤에 그 

밝기가 지금의 1/3 수준이었다가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게 점점 밝아졌다. 지구도 초기에는 대규

모 유성과 충돌하여 5시간 만에 자전하면서 가공할 만한 혼란상태에 있다가 지금처럼 인간이 

탄생하고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워드(Peter Ward)와 브라운리(Donald 

Brownlee)의 지적처럼 지구는 화학물질과 식물간에 균형을 이루고, 빙하기를 거쳐 이상적인 대

기를 생성하고 있으며, 목성과 같은 거대 행성이 운석과의 충돌을 방지해주고 있어서 희귀한 생

명서식지에 해당한다(Ward and Brownlee, 2000: 155-56). 그야말로 지구는 태양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은하에서도 생명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푸른 지구 위에 고도의 정신능

력을 가진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 같은 일로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너무나 기적 같은 우연 때문에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우주가 탄생하고, 그 속에

서 지구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그 지구 위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 

고대 경전인 <천부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정기가 쌓이고 쌓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이경숙, 1999: 314-15). 그런데도 인간은 기적적인 우주의 탄생, 닫

힌계인 지구의 존재,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도저히 생겨나기 어려운 인간 종(種)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욕망의 불나방이 되어 권력과 돈을 쫓아다닌다. 삶의 의미를 망각한 채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 더 많이 소유하는 데 혈안이 된 인간으로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

성장, 삶의 상품화, 유전자의 조작, 첨단무기의 개발, 분쟁과 전쟁 등이 지금 세계를 지휘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는 68억 명이라고 하는 포화상태의 인구와 그 인구가 배출하는 갖가지 오염

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환경호르몬, 오존층의 파괴, 생물 종의 멸종, 

토양·바다·대기의 오염, 핵 사고 등이 지금 지구를 포위하고 있다.

세계가 광폭한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지구가 자신의 궤도를 이탈한 상태에서 평화는 파괴되

고 생명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1년 3월 일본을 덮친 지진과 쓰나미,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파괴와 방사능의 유출은 우주역사 137억 년, 지구역사 46억 년에 비추어 볼 때 순간에 탄생한 

인간이 또 순간에 종말을 고할 수 있다는 암시를 던져준다. 인간을 왜소하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오만이 초래한 가공할만한 공포 속에서 생명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다. 이 글은 생명평화의 철학이 어떠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에 답하

려는 것이다. 생명평화의 철학은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초월성이라는 개념

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육체를 초월한 정신, 자아를 초월한 타자,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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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월한 자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평화의 구축도 다양한 

장치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따

라서 시민사회적 가치에 기초한 종교적 사회(religious society)의 정체성, 공동체의 문화, 환경운

동의 역동 등에 집중해서 살펴볼 것이다.

2. 생명평화의 정의와 초월성의 의미

1) 생명평화의 정의 

생명평화의 철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평화의 개념을 정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명이든, 평화든, 이것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생명이라는 개념은 과학적 논리

나 실증적 연구의 범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더구나 생명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이성에 의한 

인식 차원을 넘어 영성의 영역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자아를 초월하여 타자로, 나아가 인간을 

넘어 자연으로 대상관계를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생명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학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은 주로 신진대사작용을 하고 자기복제능력을 가진 생물을 지칭한다. 이러

한 유물론적 관점은 생명평화의 구축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우선 유물론적 관점은 진화

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를 가정하고 자연의 많은 부분을 생명의 범주에서 제

외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겪고 있는 자연파괴와 환경위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

였다. 또한 유물론적 관점은 일종의 기계론적 시각으로서 생명을 구성물질로 환원시키고 물리법

칙과 화학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의식도 육체적 경험

에서 비롯되고 육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가진 존엄은 한낱 복잡

한 뇌의 속성으로 귀착되고 만다.

생명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물론적 생명관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명관인 애니미즘(animism)과 중층적 생명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니미

즘, 즉 활력론(vitalism)은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의식을 가진 생명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중층적 생명관에 의하면, 개개의 원자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이면서 이러한 원자나 작

은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작용을 함으로써 큰 생명을 구성한다고 본다.3) 활력론

과 중층적 생명관에서 본다면 모든 생명은─불교생명관에 잘 나타난 것처럼─ 생사(生死)의 원

리와 인과(因果)의 법칙 속에서 각자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속한다. 다만,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가화합(假和合)한 상태에서 각 요소가 어느 정도 현현(顯顯)했느냐가 다를 뿐이다. 예

를 들어, 무생물에서 식물, 동물, 인간으로 갈수록 정신적 측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현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은 모든 것에 현존하며 각자 존극한 위치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차이를 나타낼 따름이다.

3) 생명의 정의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는 생명을 하나의 고정된 개체 단위로 설정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불교나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서 일정부분 극복되기도 한다. 개체론적 생명관을 극복하는 과학자로는 낱생명 외에 

온생명(global life)을 가정하는 장회익을 들 수 있다. 장회익의 온생명에 대해서는 장회익(1998;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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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생명평화는 외형적 질서나 전쟁의 부재와 같은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나 인간 내의 문제로 협소화되지도 않는다. 그것은 정

신적 깨달음을 통한 내면의 평온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관계의 안정과 평등, 나아가 모든 생명의 

협력과 공존을 포함한다. 그야말로 생명평화는 우주만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각자 고유한 잠재

력을 계발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완성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

명은 이미 그 안에 평화를 내포하고 본질적으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2) 초월성의 의미

생명이 지닌 평화의 본성은 근원적으로 초월성에 연결되어 있다. 생명평화가 지향하는, 자기

완성을 향한 운동이 스스로 자기초월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

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이성을 가진 존재는 자신의 유한성

을 깨닫고 자기 본래의 것으로 초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성은 야만의 극복보다는 그것

을 발판으로 하여 근원적 실재에 도달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일상의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일상의 안락이라는 

경계를 넘어 초월적 가치에 교감하고 그 속에서 황홀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4)

초월이란 일종의 자기극복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쪽’에 장악되거나 동화되어 ‘저쪽’을 배제

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초월은 필연적으로 ‘이곳’을 넘어 ‘저곳’으로 간다. 그렇다고 ‘이것’을 지

양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저것’으로의 도약이자 승화이다. 이처럼 초월은 존재를 나타

내는 다양한 측면의 융합을 지향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주만물의 통일(holism)에 대한 자각

이라고 할 수 있다.5) 우주만물이 본질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이것 ‘즉

(卽)’ 저것이고, 이것과 저것의 ‘불이(不二)’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심불이(色心不二)이고, 

자타불이(自他不二)이며, 아즉우주(我卽宇宙)이다. 그러므로 초월은─특히 불교철학에 따르면─ 

자기완성의 길이자 그 자체로서 우주적 실재이다.6) 이런 점에서 초월은 하나의 깨달음이고 근

원적으로 지혜를 내포한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영원성에 닿고 신성을 발현하는 것은 초월을 통

해서만 가능하다.

초월성이 지닌 메타목적의 특성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초월을 지향한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신으로의 초월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적 존재이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지적처럼 인간은 육체가 갖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 나의 

4) 예를 들어, 신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소개된다. 주로 다양한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부(富)를 축적하

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 단지 우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진 초월적 가치에의 지향과 교감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

서도 근대 물질문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5)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전일, 통전, 통합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교환하여 사용한다. 초월이 

가진 통일성은 변증법적 사유가 아니라 우주적 로고스(logos)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월의 본질은 불교를 비롯한 동

양사상에 잘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도 원효의 화쟁사상이나 함석헌의 씨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해서는 김석근(2007)과 김형효(2005), 함석헌의 씨사상에서 대해서는 김성수(2007)와 이규성(2007) 참조.

6) 초월이 그 자체로서 우주적 실재라는 것은 마음에 우주의 모든 것이 있다는 불교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기독

교를 중심에 두고 다른 종교와 사상을 수용하려고 했던 함석헌의 사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난다. 그는 윤리적 우주

를 상정하고 인간의 내면적 정신성의 완성과 초월을 통한 우주정신(절대정신)으로의 상승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규성(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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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을 파악할 수 있다(Merleau-Ponty, 2002). 그런가 하면 인간은 모두 영성을 지닌 정신적 존

재로서 신성(神性)을 발현하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타자로의 초월이다. 인간은 근

대철학에서 규정하듯이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외부와 구별되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 생존

과 편리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바깥의 타자를 항상 인식하고 그들의 

현존에 기여하려는 이타적 본성도 가지고 있다. 셋째, 자연으로의 초월이다. 인간은 자연과는 



Ⅲ. 생명평화의 철학과 제도적 장치ㅣ박상필

- 35 -

연하게 태어나 짧은 일생 동안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간은 부와 권력에 집착하고 감각적 쾌락을 

좇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정신성을 거부하고 하찮은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타자를 무시하고 자연을 소홀하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해 폭력

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인간은 우주진화 과정의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물질로부터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진화하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의 과정에는 물질에서 

정신이 출래하고, 더구나 객관적인 대상에서 주관적인 주체가 탄생하는 불가사의(不可思議)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규정하는 것은 범주오류

(category fallacy)와 자연주의적 오류(naturalistic fallacy)를 범하게 된다.9)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의 지적처럼, 인간의 정신은 외부에서 기호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직관으로 공감할 수 있을 뿐이다(Bergson, 1993: 195-96).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우주의 자

기진화의 의지에 의해 최종적으로 탄생한 존재이다. 물론 지적 설계론처럼 인간이 예정된 설계

도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은 아니다. 생명의 탄생과 인간의 진화에서 볼 수 있듯

이, 그것은 자연법칙의 원리와 생명에 고유한 내발적 능력의 통합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10) 우

주진화의 최종심으로서 인간은 스스로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낳아준 우주를 바라보고 

탐구하는─최소한 지구적 관점에서는─ 유일한 존재이다.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성을 넘어 영성을 지니고 있다. 영성, 즉 영적 본성이란 근원적인 

우주정신으로서 절대신성이자 순수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닌 영성은 감각이

나 물질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한된 범위에 갇혀 있지도 않다. 그것

은 궁극의 자유이자 영속하는 실재로서 영원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생명은 본디 특정

한 시공간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단

지 우주생명의 일부로서 개체적 생명의 생사(生死)의 인과(因果)에 따를 뿐이다.11) 영성을 가지

고 영원성에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자기완성의 의지를 가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유가 없는 삶은 긍정의 삶이 될 수 없는 것

이다. 생명평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긍정의 삶 속에서 자기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 타자의 존재와 타자윤리

유전생물학자 도킨스(Richard Dawkins)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비정한 이기주의자다

(Dawkins, 2002).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자기복제로 시작하여 더 우세한 자기유전자를 남기려

고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유전자보다 뛰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을 돕거나 

9) 여기서 범주 오류란 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신의 영역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주의적 오류란 하

나의 과학적 실험으로써 복잡한 정신현상에 대해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철학

자 무어(George Moore)의 철학과 Haught(2005), Wilber(2004b) 등 참조.

10) 인간의 탄생을 이렇게 보는 것은 반드시 진화론과 상충하지 않는다. 생명의 탄생이 우주 본래의 잠재된 특성이긴 하지

만, 물질에서 정신이 출래하기 위한 자연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양자의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는 박상필

(2010), 조효남(2008), Maturana and Varela(2007), Sheldrake(1991), Wilber(2004a; 2004b) 등 참조.

11)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인과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주장과는 다르다. 기독교에서는 탄생부터 죽음까

지 인간의 전체적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 신(神)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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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진화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보존의 전략이거나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이기적 존재라는 것은 생물학 외의 다른 학문에서도 많이 주장되

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유아가 탄생 이후 자기중심 궤도에 갇혀 있다가 성장과 함께 

자신과 외부를 분간하게 되더라도 자기중심 의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본다(Wilber, 

2004a). 정치사회학에서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지향하는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자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종교와 철학도 근본적으로 이기

심에서 나오는 악(惡)을 다스리기 위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이기적 성격을 전제하고 있

다.

그렇다고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행동하거나, 경제적 합리성만을 생각하

거나, 나아가 최소한으로 말해도 인정투쟁에만 매몰되는 존재는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

회적 존재로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간다. 어떤 인간도 타자의 만남과 도움 없이는 살

아갈 수 없다. 부버(Martin Buber)의 지적처럼 타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상실을 초래

하고(Buber, 1977; 2007), 늑대인간의 교훈처럼 상호 교류하는 사회문화를 벗어나서는 인간으로

서의 정체성조차 가질 수 없다.12) 프랭클(Viktor Frankl)의 체험이 가르쳐주듯이, 타자의 존재는 

나의 실존의 근원인 것이다(Frankl, 2005).13) 하나의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

하기 때문에 나 밖에 차이를 가진 타자가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실존주의가 궁극적으로 휴머니즘이라고 외쳤듯이,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정체는 타자

가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Sartre, 1981).

근대문명은 자아를 발견하고 주체를 강조하면서 타자를 자아 바깥으로 축출하고 자기에게로 

귀착하였다.14) 따라서 자아는 자기 고유의 동일성에 집착하고 타자를 객체로 바라보았다. 더구

나 근대문명에서 객체로서의 타자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개개인이 아니라 보편적 총체로 환원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체주의나 인종주의이다. 전체주의나 인종주의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타자는 개인적 고유성을 갖지 못하고 나의 존재유지에 소모되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

지 않았다. 타자를 배제하고 수단화하는 일원론적 사고는 언제나 폭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수단화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

는 것은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차원에서 타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윤리의 실천을 

전제한다. 물론 타자의 현존에 기여하며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윤리는 상호주의에 한정되지 않는

다. 상호주의는 사회적 평화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일정하게 제어하고 공동의 가치를 위해 일정

12) 언어학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뛰어난 두뇌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늑대와 살아온 인간을 인간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해 언어를 가르쳤으나 겨우 수십 개의 단어밖에 배우지 못

해 다시 늑대의 무리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

13)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던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3년 동안 강제수용생활을 하였다. 그

는 죽음과 다름없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쓰레기통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자신의 정신분석연구 원고를 주워 하나

하나 조합하였다. 이것은 삶의 의미가 곧 자신을 넘어선 타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와 타자에 대한 사랑을 삶의 의미의 근본에 두는 독특한 정신분석방법인 로고테라피(logotherapy)를 

창안하였다.

14) 김상봉(2002: 11)은 이를 ‘홀로 주체’라고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양정신을 표상하는 나르시스(Narcissus)라

고 할 수 있다. 나르시스는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기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결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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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적 인간이 영성을 발현하여 자기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무를 넘어, 타자에 대한 진정한 우정과 신성을 

가진 타자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개인은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여 스스로 

무한성에 닿을 수 있고, 사회는 자존과 의무의 경계를 넘어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신성

한 존재에 대한 존중과 조건 없는 책임은 성인(聖人)이나 현자(賢者)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듯이, 

영성을 지닌 존재가 가지는 본원적 겸손에서 시작된다.15) 사랑이나 자비는 바로 생명에 대한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3) 자연의 지위와 도덕적 의무

인간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근대문명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 기초하

고 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자연과 다르고, 태생적으로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았던 것이

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이렇게 자연정

복이 정당화됨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변형하고 조작하였다. 심지

어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것을 신(神)의 소명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되

자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에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그야말로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서 수동적인 물체의 집합체나 가공하

지 않은 질료일 뿐이었다. 이러한 근대적 자연관이 거대한 과학기술문명을 구축하고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적 자연관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자연파괴와 함께 생명평화를 위협하는 환경위기

를 초래하였다.

삼라만상이 다 조물주가 창조한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모두 불성(佛性)을 가진 존귀한 존재

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확실히 차원이 다른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자연계 생명체간의 평등을 외

쳐도 인간이 우선인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일

부로서의 인간의 위상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인간이 뛰어난 이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

더라도 자연공동체의 법칙 내에 있는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의 계층이나 

인과론적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유기체 속에서 상호 의존하는 그물망의 연기적(緣起的) 관계

이다.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모든 존재는 자기 고유의 특이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성한

다. 그리고 각자 자기 본래의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생성·변화하면서 자체의 보편적 이

치와 목적을 성취한다. 나무는 나무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지고, 돌은 돌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진

다. 그냥 서 있는 나무와 버려진 돌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서 

인간이 최상위의 지위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주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생태적 의존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자연은 생명의 궁극적 근원이다.16) 인간이 가진 정신도 자연의 산물이다.17) 인간의 정신은 

15) 자존과 겸손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호킨스(David Hawkins)는 의식의 지도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영적 상태의 

존재 여부로 구분한다(Hawkins, 2007: 169).

16)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 자연을 의미하는 퓌지스(physis)는 어원적으로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존재의 궁극적 근원

을 의미하였다.

17) 정신을 자연의 산물로 보는 것은 동양철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구철학에서는 독일관념론에서 보듯이 자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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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창조를 거듭해가는 자연만물의 그물에서 진화해온 것이다. 인간이 

통일된 존재적 정체성을 갖는 것도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상호성과 전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인간이 갖는 우주적 존재로서의 감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랑의 습관, 미적 

감각, 문화적 영감, 정신적 지혜 등은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자연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연 속에서 존재의 본성을 획득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자연을 윤리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서구철학사에서 잘 드러나듯이, 근대적 의미의 윤리는 이성과 자율의 

존재자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제 생태시대를 맞아 일찍이 고대 인

도인들이 품었던 것처럼, 윤리의 영역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을 윤리적 대상으로 간주할 때 인간은 자연에 도덕적 의무를 행하고 자연과 공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공생할 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4. 생명평화의 제도적 장치

국가의 대척지점, 혹은 시장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는 근대적 산물이면서도 근대적 정식을 전

복하고 뛰어넘는 성격을 지닌다. 시민사회는 국가의 작동원리인 강제와 명령, 위계화, 획일성 

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운영원리인 이윤추구, 경쟁, 효율성 등을 우회한다. 자율·참

여·연대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민사회는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가 자기결정원리에 따라 공

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인간은 단지 소유와 물질을 추구하는 목적합리적 존재

로 격하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인간의 영성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

는 종교적 사회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는 민족·인종·종교·성·직업 등

의 경계를 넘어 타자와 화해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체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다. 또

한 시민사회에는 자연에 대한 근대적 시각을 교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기 위한 운동이 활

발하게 일어난다. 아래에서는 생명평화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해 

이상 세 가지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종교적 사회의 정체성

국가와 시장의 운영원리에서는 인간의 정신을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그 결과로써 인간정신을 

물질로 단정한다. 국가의 복지와 시장의 상품이 인간의 삶의 풍요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과학주의와 물질주의의 틀 안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에는 인간을 과학으로 접

근하고 물질의 연장선상에서 인식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해서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나 보편질서와 등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

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에 본래 존재하는 우주적 본성, 혹은 영성을 말한다.18) 따라서 보편적 우

신의 산물로 보았다. 이러한 시각을 역전시킨 대표적인 서구철학자로는 셸링(Friedrich Schelling)을 들 수 있다. 이에 대

해서는 Störig(2008: 685-93) 참조.

18) 전자가 정형화된 종교의 시각이라면 후자는 다원주의적 관점의 종교의 시각이다. 시민사회에는 양자 모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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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식을 가진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그것이 가진 신성한 생명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고 본다.

시민사회가 종교적 사회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오랜 주장이지만, 오늘날 시민사회론에서

는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토크빌(Alexis Tocqueville)의 관찰에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세기 초 미국 시민사회의 활력과 전방위적 기능은 사실 각종 교회의 주체적 활동에서 나온 

것이었다(Tocqueville, 2007). 이것은 21세기 지금의 미국 시민사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핑

크(Daniel Pink)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3억 인구 중에서 명상과 요가를 하는 인구가 

수천 만 명에 달한다(Pink, 2007). 이러한 현상은 유럽의 다른 국가나 아시아 등 다른 대륙의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다. 이처럼 시민사회에는 엄밀한 학술적 의미의 

종교뿐만 아니라 신비한 정신세계를 체험하고 인간의 영성을 발현하려는 다원적인 종교가 다양

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야말로 루크만(Thomas Luckmann)의 지적처럼, 시민사회에는 인간의 

정신적 진실성을 증대해가는 ‘보이지 않는 종교’(invisible religion)가 도처에 존재한다

(Luckmann, 1982).

신성한 것에 대한 외경과 믿음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지만, 종교에 대한 반감이 오래전

부터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다. 종교의 허구에 대한 과학의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인류역사에서 

종교가 저지른 수많은 야만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종교적’ 수행을 배척하게 

되면 인간의 영성은 계발되지 않고 잠들게 된다. 인간의 정신이 가진 영원성과 초월성은 종교적 

수행에 의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인간정신의 초월적 에너지를 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종교적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다. 제도화된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자율적 결사체

들은 영원하고 거룩한 것과의 합일, 인간 생명에 내재한 영성의 발현, 윤회에 대한 올바른 자각

과 준비 등과 관련된 탐구·훈련·체험 등을 진행한다. 연구소·수련원·비밀결사·실험집단·

소공동체·시민단체·종교단체 등 명칭은 다르지만, 기도·좌선·명상·요가·창제(唱題)·제의

(祭儀)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하고 영성을 발현하려는 노력이 활발하

다. 인간이 육체와 현세를 초월한 정신적 존재로서 존엄한 가치와 영성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오로지 시민사회에서 통용되고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2) 공동체의 문화

시민사회가 국가나 시장 영역과 다른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원적 가치를 수용하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동일화

와 표준화를 지향했던 국가와 시장과는 달리, 시민사회는 다원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다원성

을 존중하는 시민사회의 문화는 자율·참여·연대·개방·소수자권리·생태주의·영성·대안사

회 등과 같은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시민사회는 개인 각자의 사상이나 선호를 존중할 뿐

만 아니라 타자,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감수성을 지닌다. 그런가 하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수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류

와 소수자 혹은 시민과 이방인 사이의 통합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활발하다. 그래서 

시민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체험하거나 스스로 소수자가 되는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일

상의 타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삶을 창안하는 상상력과 급진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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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타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윤리는 공감과 소통을 넘어 행위에 연결되어 있다. 시민사회

에는 타자에 개방적이고 타자의 권리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타자윤리가 인

정과 담론의 차원에 그치고 행위로 연결되지 않으면 윤리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 아렌

트(Hannah Arendt)의 지적처럼, 인간은 행위를 통해서만 타자의 지속적인 현존을 자신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Arendt, 1996: 74). 시민사회는 타자윤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장이다. 타자윤리의 실천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개인은 조건 없이 선(善)을 행하는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나 밖의 타자,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이타적 본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노인·여성·아

동·청소년·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이즈환자·알코올의존자·병역거부자·재소자 등

이 필요로 하는 인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물론 시민사회의 타자윤리

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시민사회에서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시민

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타자를 지원하는 실천의 윤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일상의 삶 속에

서 지속하는 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타자에 대한 우정과 경외심은 일상에서 타자윤리를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시민사회에

서 타자윤리를 실천하는 행위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생활습속이다. 따라서 특별한 경

우에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일정한 주기로 규칙

적으로 행해진다.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자의 현존을 자신의 삶 속에 포용하고 이를 실천하

기 위해 지속적으로 타자와 대화하고, 기부금을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3) 환경운동의 역동

국가와 시장은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자연을 인간의 부차적인 요소로 바

라본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한 근대계몽주의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지구적 환경위기를 불러옴

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지속가능(sustainable) 혹은 회복가능한(resilient) 발전, 인간과 자연의 화

해 및 공존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었다. 시민사회의 가치관에서 볼 때─환경운동의 이념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생존을 지탱해주는 생물학적 하부구조이자, 그 

자체로서 각자 고유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가진 윤리적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시민

사회에는 자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연과의 공생을 통해 인간 삶의 질적 발전을 추구

하고자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다. 즉,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는 자연을 협력자

로 바라보는 것이다. 나아가 자연을 살아 있는 존재로 보고 나눔의 마음을 통해 인간의 영성을 

계발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적 자연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연을 생명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는 생태주의 철학은 시

민사회에서 다양한 환경운동으로 실행되고 있다.19) 물론 환경운동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

19) 환경·자연·생태계는 서로 구분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환경은 대체로 물·흙·공기나 각종 기상학적 요소와 같은 생물

의 서식지를 말하고, 자연은 동물·식물·미생물과 같은 생물과 환경을 포함한 것이며, 생태계는 생물과 생물, 생물과 환

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러나 환경의 개념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그 주위를 가정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라고 

비판받는가 하면, 생태계의 개념이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주로 자

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다른 두 개념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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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신비적·윤리적·종교적 이유에서 자연보호를 주장하는 것, 자연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건하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고 인간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경운동 내에서도 불복종운동, 점거운동, 

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급진적 방식이 있지만, 온건하게 자연을 보호하거나 인간과 자연과의 조

화를 지향하는 운동방식도 근대적 자연관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연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하고자 하는 환

경운동은 시민사회라는 공간적·철학적 토대에서 가능한 것이다. 사실 시민사회에는 다양한 시

민운동이 일어난다. 환경운동은 그 중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의 

수나 운동의 역동에서도 뛰어나다. 오늘날 시민사회에서는 계몽·교육·감시·체험 등 다양한 

방식의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간이 타자에 대한 올바른 철학과 실천 없이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없듯이, 자연과의 협력과 

상생을 거부하고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은 불가능하다. 자연만물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모

든 생명의 충실에 기여할 때, 인간의 삶은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상

상력과 영성은 타자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존중할 때 발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고 각종 환경운동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과 정도에 따라 생태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

에서 진행되는 환경운동의 영향임을 부인할 수 없다.

5. 맺음말

생명은 함석헌의 지적처럼 유일한 운동이자 절대명령으로서의 평화를 내포한다(김성수, 2007: 

54-55, 70-71). 그러나 인류문명의 역사 등을 되돌아보건대, 생명평화는 언제나 요원하였다. 사

실 생명평화는 감각적 쾌락, 개인의 권력과 이익, 인간의 우월주의 등에 의해 쉽게 포기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래서 인류는 역사 속에서 부단히 생명평화를 외쳐왔지만, 오히

려 평화로운 삶은 매우 희귀하였다. 생명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자각, 정책의 개발, 

기술의 발달 등과 같은 요소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류가 세속

적이고 물질적인 욕구에서 깨어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혁명을 이루거나(Hawkins, 

2006), 인류문명의 근원적 전환을 가져오는 후천개벽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지도 모른다(김지하, 

2005: 134).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는 생명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근원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시민사회는 단지 개인의 은둔적 수행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

의 성찰을 중시하고, 물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향하며, 언제나 새로운 사회를 실

험하고 운동을 실천하는 창의적 정신과 문화적 역동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그것이 개인의 자율과 상호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자율의 영역인 만큼 그 곳은 온갖 이데올로기가 대결을 벌이고 헤게모니 

투쟁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공공성의 이념이 무색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폐쇄적인 사고에 갇힌 각종 결사체가 곳곳에서 진을 치고 있다. 나아가 질적 깊이와 창조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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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멀리한 채 피상적인 행동의 반복이 되풀이되는 한계도 있다. 그야말로 인간 삶의 문화적 

영역인 시민사회는 온갖 욕망을 추종하는 타락한 인간의 갖가지 모순과 부정이 판을 치는 곳이

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생명평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를 성찰적으로 재구성하여 

그것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문명 속에서는 시민사회를 제

외하고는 생명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국가와 시장 바깥에 있는 시민사

회를 부차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가꾸어 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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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토건주의와 지방환경정책의 위기

조 명 래  (단국대학교)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반녹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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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토건주의와 지방환경정책의 위기

조 명 래  (단국대학교)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한계: 민주주의의 반녹색화?

1) 1987년 민주화 항쟁과 더불어 독재를 향한 민주세력의 저항은 끝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

민적 염원이 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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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부재는 일상적 인간관계로 규칙되어야 할 민주주의의 실체성 결핍을 말한다. 국가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그래서 시민사회조차 ‘강한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의 현

실에서 실체적 민주주의 결핍은 국가 권력이 민주적으로 견제되고 행사되지 못한 것과 결코 무

관하지 않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말할 때 ‘국가 민주주의(state democracy)’ 문제를 주목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실제 민주화 이후 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권력의 초집중’이 거론된다. ‘권력의 지리적 

집중과 엘리트의 동심원적 중첩’으로 나타나는 초집중의 중심부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가 자

리하고 있다. 국가로 권력의 집중은 국가의 행위로서 통치의 민주화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 평

등과 자유를 실현할 사회적 가치나 의제의 다원화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로서 통치, 행정 그리고 정책은 일상 민주화는 물론, 그에 기초한 국민 삶의 풍요화

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면 국가의 통치 권력이 작동하는 

내부, 즉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국민의 삶의 향상을 어떻게 담보해내는 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유형이 어떻게 변했고, 국가의 통치

(government)가 어떠한 행정과 정책으로 구체화되며, 그 속에 담긴 민주주의의 조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4) 민주화 이후 한국의 국가는 개발(주의)국가에서 포스트(post) 개발(주의)국가로 변화를 겪

었다. 그 이행은 김영삼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포스트개발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거시경제(기업, 금융, 산업 등)’를 직접 개입하고 건조하는 데서, (이는 시장에 맡기는 대신) 

이를 보조하는 ‘구체경제(인프라, 토지, 환경)’를 개입하고 재구축하는 데로 중심역할이 옮겨간 

점이다(조명래, 2006). 이는 실제 공항건설, 고속철건설, 도로망건설, 간척지조성, 신도시건설, 하

천정비 등 대규모 공공 토건개발 프로젝트로 모습을 드러내 왔다. 덕분에 건설토건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웃돌아 선진국 평균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 

예산구조, 정책집행체계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데, 이는 국가 안팎(시민사회도 포함)으로 

포진해 한 채 거대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토건세력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 이 세력에

는 최고통치권자, 정치적 관료들, 의원 등 국가영역의 구성원뿐 아니라 언론, 기업, 그리고 시민

단체(특히 관변단체), (보수적) 중상층 시민 등 비국가 영역의 구성원을 망라한다. 이들은 법제

도의 운영, 정책경영, 자원배분 등에 건설토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실현되도록 하여 

사회전반에 이른바 부동산 부를 창출해 나누어 갖는 사회적 재생산구조를 강고하게 만들어 놓

았다. 근자엔 국가의 중심역할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탈규제, 시장경쟁, 상품의 논리 등을 

반영하고 투영해내는 방식으로 구체경제 전반을 유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시스템으로 

개조하고 변형시키는 데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듯 했던 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회생을 하면서 국가를 매개로 하여 국민적 삶 전반은 물론, 삶의 기반이 

되는 국토환경 전반을 지배하고 개조해내고 있다. 이러한 개발주의를 우리는 신개발주의라 부른

다(조명래, 2006). 포스트개발국가는 곧 신개발주의를 추종하고 반영하는 유형의 국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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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개발(주의)국가는 공간환경을 고부가가치 경제재로 바꾸는 데 국가역할을 집중시키고, 또

한 이를 통해 사회적 축적과 지배의 정당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과거 개발국가 시절의 (구)개발

주의와 달리 신개발주의는 개발과 환경의 균형을 외양적으로 추구하고 또한 최소한 형식이지만 

민주적 절차를 거쳐 구체 정책으로 생산되어 집행된다. 이를테면, 신개발주의 프로젝트들은 계

획작성에 시민참여(예, 공람공고, 공청회)를 허용하고 환경에 대한 배려(예, 환경영향평가)를 반

영하며 선진기술(예, 환경친화적 공법)을 이용해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걸

고 또한 절차로 내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 절차운영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정책의 

결정구조나 위계구조를 파고들어가 보면, 이를 최종층위에서 결정하고 작동시키는 것은 국가권

력의 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토건주의 통치세력이다. 이들은 토건개발의 의제(예, 747공약, 한반

도 대운하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등)를 내걸고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었고, 그러한 계약관계를 

명분으로 하여 국정의제 속에 토건개발의제를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는 

데 국가재정과 제도자원을 집중시킨다. 토목주의 국가권력의 작동과정에서는 토건개발의제가 갖

는 사회적 의미나 효과에 대한 재해석, 다른 사회적 가치나 의제들과 비교, 대안적 가치와 의제

를 주창하는 입장과의 소통과 타협, 사회적 동의와 합의를 통한 정책의 섬세한 디자인과 집행, 

정부와 시민의 일상적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집행 등이 별반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토건주의 

지배세력들이 갖고 있는 토목쟁이식 가치관, 반민주적 행태, 정치사회적 상상력의 결핍, 민주주

의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 수구보수적 통치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가권력

이 토건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고, 그것이 통치의 내용과 방식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실체

적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고갈되어 버린다. 

6) 신개발주의와 신개발국가 하에서 나타나는 실체적 민주주의 실종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

한 것은 토건주의 권력과 가치에 대척점에 있는 녹색(주의) 가치와 의제의 억압과 배제다. 과거

의 개발국가 하에서 국가권력은 개발독재로 변질되어 사회전반에 대한 억압적 지배가 이루어졌

고, 그 속에서는 반독재 세력에 대한 억압과 배제가 가장 중요한 권력 작용의 현상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억압과 지배이기도 하다. 반면 신개발(주의) 정부는 형식적으로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부이고, 또한 국민과의 약속이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제를 정책

으로 옮겨내는 모습을 취한다. 때문에 (구)개발국가 하의 ‘사람에 대한 사람의 억압과 지배의 모

습’은 일정하게 사라지고 ‘자연에 대한 사람의 억압과 지배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토

건주의 가치와 의제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압적이고 기계적으로 제도화되

는 결과, 이의 대척점에 있는 녹색의 가치와 의제가 억압과 배제를 겪는다. 녹색의 가치는 이 

시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토건주의 집권세력도 녹색가치를 받아드리고 외양

적으로 추구하지만, 내면에서는 국토환경의 토건적 개발을 통해 녹색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꾸어내면서 자연을 자본(시장)논리에 철저하게 예속시켜 놓는다. 민주주의의 반녹색화는 신개

발국가 등장이 이후 나타나는 민주주의 한계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

후변화가 인류문명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지금, 민주주의는 자연과 녹색의 가치를 

대등하게 반영해내는 원리와 작동방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녹색의 내재적 가치

를 이해하지 못하는 토건주의 집권세력들은 녹색주의자들과 대화하고 타협해 이를 국가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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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으로 투영해내고 이를 통해 국민적 삶을 녹색으로 풍부하게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한다. 민주주의의 녹색화가 더 없이 요구되지만, 토건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되면서 국

가민주주의는 녹색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민주화 이후, 우리가 이룩해야 할 실체적 민주주의

의 상당한 부분은 녹색 민주주의가 차지해야 하지만 신개발국가로의 전환, 토건주의 세력에 의

한 국가권력의 장악은 이를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현상은 최근 이명박(MB)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 녹색토건주의 시대, 환경정책의 실종

1) MB 정부 들어서면서 환경정책은 실종했다고 한다(조명래, 근간). 4대강 정비 등 정치화된 

토건개발이 환경정책이 설 자리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토건개발은 국토환경의 심대한 파괴를 초

래해 환경정책이 손쓸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또한 토건개발 부처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처의 정책권한은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있다. 무분별한 4대강 개발로 하천 생태계가 절단 나고 

있지만, 국토 생태환경 보전을 책임져야 할 환경부는 제 목소리를 못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협

의과정에서 손까지 들어주는 방조범 역할까지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이중대로 전락했다

는 자조는 MB 정권 하에서 환경정책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4대강 정비는 국민적 저항으로 폐기된 한반도 대운하 후속사업으로 4 대강이란 자연을 ‘돈

이 되는 것’으로 전면 개조하는 사업이다. 하천정비를 핑계 삼지만, 4대강 개조사업은 명약관화

(明若觀火)한 국토파괴 행위임을 환경주의자라면 누구나 공히 인지하는 바다. 이러한 것을 의식

해서인지, 집권 2년차에 접들어 MB정권은 뜬금없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들고 나왔고, 여기에 

온갖 토건개발사업들을 주어 담았다. 전형적인 토건개발사업인 4대강 개조사업도 녹색성장정책

의 일환인 녹색뉴딜에 포함되면서 ‘기후변화 시대의 국토환경사업’으로 둔갑했다. 환경을 보전하

면서 동시에 이용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게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의 대상과 수단이 되는 환

경은 일상적인 협의의 자연환경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구환경 전체다. 기후변화 대응이

란 명분하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큰 (즉, 투입되는 것에 비해 자연에 부담을 덜 주는 

생태효율성이 큰) 기술과 산업이라면 모두가 적극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대상과 수단이 

된다. 4대강 정비는 홍수조절 등 하천(자연)을 보전관리하면서 정비된 인공하천을 이용해 경제

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예, 지방건설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 위락단지 조성, 수변신도

시 건설 등) 것으로서 녹색성장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경우이든, 산업화와 토건개

발은 환경파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것으로 포장되면서 녹색사업

으로 포장되었다. 현 정부들어 녹색성장의 주창자들은 모두가 환경주의자로 변신한 채, 환경에 

관한 담론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의 내재적 가치(예, 4대강의 생태성에 대한 판단)를 인

식하고 판단하는 단계에 이르면, 반녹색적인 토건주의 본색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속은 토건주의이고 겉은 녹색주의’인 ‘녹색토건주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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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통해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했듯이, MB 정권은 ‘기후변화 시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간판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획득하려고 한다. 녹색

성장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토건주의 성향을 숨기면서 기후변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적 국가

성장 프로젝트로서의 이미지적 효과를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토건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녹색성장 드라이브(drive)’는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토건주의’란 새로운 지배담론만 확산시

키고 있다. 문제는 녹색토건주의 담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동안 환경주의자들이 주도해 왔

던 ‘환경담론’ 혹은 ‘녹색담론’의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녹색담론이 녹색토건주의에 

의해 포섭되면서 한국사회에서 환경문제의 공론화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환경은 경

제에 갈수록 예속되지만 ‘경제논리에 의한 환경의 착취와 훼손’은 녹색세탁(즉, 녹색성장 드라이

브)에 의해 철저하게 가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녹색빌딩, 저탄소산업, 에코 홈, 녹색교육, 환

경건강, 생태농업 등과 같이, 경제영역은 물론, 교육, 복지, 문화, 정치 영역 전반에 ‘녹색’을 덧

씌우는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사회가 녹색사회로 둔갑해 있는 듯 한 착각을 

들게 할 정도다. 녹색토건주의가 온전한 녹색주의를 구축함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정책은 설자리

를 잃을 수밖에 없다. 토건주의자들이 녹색을 더 떠들고, 경제성장과 토건개발 분야에서 환경과 

녹색의 상징들이 더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으니, 전통적 녹색주의자들이 소외되는 것은 당연하

다.

4) 현 정부는 녹색성장을 최고통치권자가 독자적으로 제창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선전하

고 있다. 실제 친정부적인 환경 전문가들은 기존 발전이론이나 환경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MB

식 녹색성장의 독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백미는 이전 정부(국민의 참여, 참여정

부)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제도화 해 왔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녹색성장’과 비교하여 ‘서구 중

심적, 이론적, 추상적, (녹색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폄훼하는 것이다. 하지만, 1987년 유엔에 의

해 채택되어 대안 발전론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녹색성장을 포괄하는 상위

의 통합 발전 개념(경제와 환경, 인간과 자연,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지속성)이란 것은 삼척동자

도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의적 곡해를 근거로 현 정부는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환경, 경

제, 사회부문을 가로지는 통합적 정책으로 확장된 환경정책을 무장해제 시킨 뒤 ‘환경-경제 상생

에만 초점을 맞추는 협애한’ 녹색성장 정책의 하위 범주로 바꾸어 놓았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한국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경험들이 모두 패권적 녹색성장담론에 

의해 형해화 되고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는 환경담론은 물론이고 환경정책의 심각한 후퇴, 나아

가 역사의 퇴보를 의미한다.

5) 녹색성장이 정권의 간판 프로젝트로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선 그 추진 기구가 자연스럽게 

권력기구로 격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8년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

전패러다임으로 선포하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법을 개정해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환경부장관 직속기구로 전락시킨 

뒤 녹색성장위원회에 밑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가, 시장, 시민사회(언

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사(보수적, 비판적 인사)들로 구성된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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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협치(governance) 기구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는 환경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친

정부적 환경경제학자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지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환

경주의자(이들은 좌파로 불림)나 근본생태주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그

나마 최근에 올수록 녹색성장위원회 내에서 기업인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정책의 선택과 운영 전

반이 갈수록 편향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미덕으로 가졌던 민주적 

거버넌스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실종되어 있거나 무늬로만 남아 있다. 이는 녹색토건주의자들

이 녹색성장위원회를 장악한 결과다. 이로써 녹색성장이 정권의 중심정책으로 부상하지만, 토건

적 녹색성장이 힘을 받을수록, 이는 전통적인 환경정책을 실종시키고, 민주적 환경 거버넌스와 

이에 기반한 녹색민주주의의 도태를 초래하고 있다. 녹색은 민주주의와 친화적이라면, 토건은 반

민주주의(개발독재, 토건파시즘)와 친화적이다.

3. 지방환경정책의 위상 약화

1) 우리나라의 환경행정 혹은 환경정책은 환경부가 환경관련법령 제정과 규제기준의 설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면, 그 집행 책임은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수거와 매립업무 등 전통적인 자신의 

고유업무와 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다(정

회성·변별성, 2003). 

2) 경남도청의 경우 환경행정 내지 환경정책 주무부서는 ‘청정환경국’으로 환경정책과, 맑은물

관리과, 녹색산림과,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등 3과 1단, 17개 담당 4개 팀, 2 사업소로 구성

되어 있다. 분장하는 업무로는 ‘환경행정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및 환경분쟁조정’, ‘자연환경보

전’, ‘야생동·식물보호’, ‘습지보전’,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수질·수량관리’, ‘녹지 및 산림관

리’, ‘도·군립 공원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개, 지역의 일상환경 관리와 관련된 협의의 환

경행정업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비슷하다. 

3) 청정환경국 2011년 예산을 보면, 총 5천143억원으로, 도 일반회계(4조 9천360억원)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대비 69.1%가 증가해 도 일반회계 증가율 52.8%를 앞서 있다. 

그러나 전체 예산 중 순수 도비는 15.4%에 불과하다. 이 수치만 가지고 본다면, 경남도의 환경

행정은 중앙정부의 환경행정을 대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업무분장 수로만 본다면, 현재의 

한국 지방자치는 ‘3할 자치’라 할 수 있다. 1990년 지방자치제의 복원 이래 그나마 1할 정도 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재정은 최근에 오면 올수록 더욱 중앙정부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재원, 2011). 경남의 환경행정에서도 이 경향은 예외 없이 발견되고 있다. 자치재정력은 자치를 

펼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 역량을 좌우한다. 따라서 지방 환경행정을 뒷받침 하는 재정의 중앙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지방 자율적인 환경정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나마 예산 중 67%가 상하수도 관련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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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행정 역할분담체계

<환경부>

·환경관리 법령제정 등 국가환경관리를 위한 행정기본체계 확립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중앙부처의 환경관련정책의 종합조정

·집행·규제기준 설정 및 행재정적 지원

·국가간 환경보전협력기능의 수행

              보고↑       지도감독↓                  보고↑       지도감독↓

<환경관리청>

상호 

보완

협조

⇆

<지방자치단체>

1. 고유업무

 ·관할구역 내 지역환경보전대책 수립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사항

 ·오수, 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소음, 진동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2. 단체위임업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오염도측정 및 오염물질 시험분석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유독물 영업자관리

·영향권역별 환경보전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원의 조사

·환경관련산업체 관리

·특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재활용

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측정 및 오염물질 시험분석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 예치금 부담금 부과징수

출처: 정회성·변병설, 2003, p.530.

는 지방환경정책은 더욱 협소하다. 도정에서 환경행정의 비중이 적은 만큼, 환경행정은 늘 한직

으로만 간주되는 것은 지방환경정책이 갖는 낮은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4) 최근 들어 중요한 환경 사안일수록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른바 신중앙집권주의가 대두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방자

치단체가 하천법에 의해 위임된 하천관리권을 행사하려고 하자, 하천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자

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회수란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관리권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

다(조명래, 2011).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는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과 방침에 따라 대개 획일적인 탄소저감 저감대책을 기계적으로 수립

하고 있다.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절차를 생락한 채 단순히 탁상행정식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양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지자체의 계산마저 작용하고 있어, 지

방환경정책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다.

5) 특히 최근의 지방환경행정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사안이 

갖고 있는 기술적 전문성 때문에, 논의과정이 전문가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물론 기후변화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문제가 반드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만 아니다. 정부

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각종 거버넌스 기구들을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비민주

적인 방식으로 꾸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의 환경주의자들

마저 참여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거나, 선택적으로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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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남도청 청정환경국 부서별 업무
부서 주요업무

환경정책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환경성 검토 협의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

· 대기배출업소 관리 및 대기보전에 관한 업무

·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

· 습지 보전에 관한 업무

· 폐기물처리·관리에 관한 업무

맑은물관리과

· 수질·수생태계 관리대책 및 지하수 관리

· 폐수 배출업소 관리 및 가축분뉴 공공처리 시설 설치

·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방제

· 상수도 중장기 종합계획 및 시설확충계획 수립 추진

· 하수도 종합계획 및 시설확충종합계획 추진

녹색산림과

· 지역산림계획 수립·시행, 녹지네트워크 구축 추진

· 산불방지·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백두대간 보호

· 조림·숲가꾸기 사업 추진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관리

·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계획 수립·시행

· 도·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유엔사막화방지총회

· 총회개치 기본·세부 계획 수립

· 유엔 사막화방지 총회 홍보 계획 수립·시행

· 개·폐회식 및 참가자 숙박·수송 등 행사진행

· 산림박람회 등 각종 부대행사 개최

출처: 경남도청 청정환경국 내부자료.

<표 3> 경남도청 청정환경국 2011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회계

국비 광특 도비 분권교부세 기금
계

(%)

514,347

(100.0)

344,956

(67.1)

90,103

(17.5)

79,122

(15.4)

98

(0.0)

68

(0.0)

환경정책과
41,925

(8.2)
21,928 6,029 13,968 - -

맑은물관리과
344,311

(66.9)
261,254 57,628 25,361 - 68

녹색산림과
122,998

(23.9)
61,274 26,446 35,180 98

유엔사막화방지총회

준비단

5,113

(1.0)
500 - 4,613 - -

출처: 경남도청 청정환경국 내부자료.

하 기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꾸리는 관련 기구(지방 녹색성장위원회)들의 구성·운영에

서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지방의제와 같이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되는 통합적 환경정책은 전

반으로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집권세력이 취하고 있는 토건주

의 성향이 지방행정에 파고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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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는 지방환경행정의 위축 내지 퇴행이 정권의 통치방식 변화에 의해서만 규정된 게 아

니라 지방자치제 내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진보적 성향의 단체장이 맡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환경행정은 늘 뒷전이다. 시민

운동의 중요한 의제일지 모르지만, 자치제도 공간 내에서 환경의제는 전면에 내걸수록 단체장의 

지지도를 갉아 먹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행정이 한직인 것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성향의 인사가 단체장이 되더라도 환경의제는 중심적인 개발의제에 흡수되어 그 위상이 

초라하기 그지 없다. 

7) 이는 김두관 지사가 이끄는 경남의 도정에서도 예외 없이 목격된다. 가령 도정에 반영되어 

있는 김지사 공약은 지역경제분야, 농어촌분야, 도시교통분야 등 총 8개 분야, 54개 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다. 그 중 환경 분야는 ‘생명과 풍요의 낙동강 가꾸기’와 ‘남해연안 해양쓰레

기 관리’ 2개 과제, 7개 세부과제로 되어 있다. 환경분야 2개 과제는 전체 54개 과제의 3.7%, 

환경분야 세부과제 7개는 전체 세부과제 144개의 4.9%에 불과한 것이다. 환경분야 밖에서는 도

시교통분야의 ‘친환경도시조성(3개 세부과제)’, ‘교육 분야의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1개 세부

과제),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내륙생태관광벨트 특성화(8개 세부과제)’가 환경의제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과제(12개)와 환경분야의 세부과제(7개)를 합치면 총 19개가 되는 데, 이는 전체 54

개 과제의 35.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들 중 ‘청정 환경국’에서 맡고 있는 세부과제는 환경정

책과 3개, 산림녹지과 2개로 전체 144개 과제의 3.5%다. 144개 세부과제 전반은 개발경제나 복

지 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환경의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도정에서 환경행정의 

비중이 약한 것은 단체장의 공약과제 구성에서도 똑 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 지방 녹색공공영역의 위축

1) 녹색토건주의 시대 지방환경정책의 위축은 지자체 환경행정의 일시적 위축으로만 끝나지 않

는다. 개발주의가 늘 팽배해 있는 지방자치에서 명맥만 유지하는 환경정책의 위축은 개발의제가 

녹색의제를 대체·지배하는 현상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녹색으로 분칠한 경제우선 성

장정책과 토건식 개발정책이 최고통치권자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면

서 지방의 환경정책도 ‘녹색토건주의 쓰나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녹색의제를 대

체하는 개발의제는 많은 경우, 녹색(환경)을 덧씌운 개발의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

치의 정책의제로 유행을 이루는 친수구역개발, 하천복원, 탄소저감 도시정비, 에코 홈, 에코 빌딩,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 사용, 생태관광, 생태벨트, 도시농업 등이 비근한 예들이다. 이러한 의제들

에 정치적인 힘이 실리면, 전통적인 환경의제들은(예, 폐기물관리, 수질관리, 생물종 다양성 보전 

등) 상대적으로 약화되거나 경제과 개발논리에 복속되는 의제로의 변형을 겪게 된다. 

2) 개발의제가 녹색의제를 대체하면서 초래된 중요한 결과는, 지자체 대부분(90%)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제21’, 즉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구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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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반이 위축되는 가운데 녹색성장을 돕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실이다. 2003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국토기본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현 정권이 추진하고 녹색토건주의식 정책들은 이러한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예, 친수구역활성화법), 오히려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있다(예, 저탄소녹색성장 관

련 정책). 지방환경정책의 약화는 이런 경향이 초래한 결과의 일부다. 경제우선의 하위 성장개

념인 녹색성장이 상위의 통합적 발전개념인 지속가능성을 대체하는 것도 모자라 녹색성장체제 

밑으로 편입시킨 것은 크게 보면 ‘문명의 퇴행’ 그 자체다.

3) 녹색토건주의자들은 하나같이 ‘경제 되살리기’를 내걸고, 환경을 배려하는 듯하면서 기실 

더욱 강도 높은 토건식 개발을 통해 ‘장소의 번영(place prosperity)’을 경쟁적으로 추구한다. 경

제 되살리기에 방점이 실리면서 환경과 녹색(가치)은 명분으로 내세울 뿐, 기실 환경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둔다. 녹색토건주의 리더십은 많은 경

우. 그래서 보수적 시장주의자의 입장을 띠고 있다. 이들은 시장원리(예, 수익자·오염자 부담원

칙)에 따라 환경훼손을 예방하거나(예, 훼손부담금제에 의한 훼손예방), 시장거래에 편입시켜 오

염을 줄이는(예, 탄소거래세를 통한 탄소저감)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경제와 시장논리의 우선

은 환경을 결국 경제에 예속시킴에 따라, 규제절차(예, 환경성 검토)는 종국엔 경제성(예, 사업

의 경제성 혹은 타당성)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입장은 4대강 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

다. 홍수예방이나 하천생태복원 등과 같은 일견 환경을 우선하는 듯하지만, 속내는 4대강 정비

를 이용해 지역토건사업을 활성화하고 하천을 이용한 개발사업(예, 위락단지나 신도시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녹색토건주의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다.

4) 진보적 성향의 리더십 하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4대강 정비사업 반대 의제들이 유권자들 사이에 핵심 논란거리가 되면서, 이를 내건 진보적 성

향의 후보들이 대거 단체장 내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들 당선자들이 취임한 후 

토건주의 개발에 맞서는 자치행정의 녹색화와 같은 개혁을 시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환경수도 만들기’와 같은 의제를 내건 일부 단체장들이 있지만 개발의제 중심으로 자치행정을 

꾸리고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이나 다른 지자체들은 말할 필요

가 없다. 여기엔 중앙정부의 녹색토건주의 정책 드라이브에 의한 지방환경정책의 옥죄기가 겹쳐 

있다. 

5) 녹색토건주의가 중앙정부의 정책운영 차원을 넘어 자치행정 영역으로까지 침투 확산된 결

과 녹색의제의 대체, 녹색가치(예,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폄훼, 개발주의(시장주의) 리더십의 강

화 등과 같은 부작용이 유발된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환경정책의 운

영에서 전문가주의가 득세하는 반면, 시민사회적 환경주의자의 배제가 구조화된다. 녹색토건주

의가 환경정책의 반민주화를 초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토건주의자들이 갖는 반민주적 성향, 

즉 기업가주의식 훈련 배경, 토건식 밀어붙이기 방식,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상상력 부족 등과 

무관하지 않다. 두 번째는 녹색토건주의 의제가 정치적으로 선택되고 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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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하향적, 엘리트주의적, 강압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선택된 의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주로 체제 순응적인 전문가들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해 그들의 전문적 자

문과 지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우선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면서 친정부적 성향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사람으로서 전문가 참여만 허용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위원회에서는 물론이고, 지자체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네 번째, 이의 결과

로 일반시민들의 참여 공간이 갈수록 협소해진다. 의제 추진의 효율성, 전문성 등의 이유를 들

어 일반시민의 참여절차가 대폭 생략되거나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는다. 환경정책을 위한 의제 

선정으로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에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참여가 있을 때 갈등과 분쟁도 사

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최근에 올수록 

더욱 배제되고 있다.

6) 시민참여의 축소는 일상적인 환경정책이 일상적 행정절차로 풀어가는 경향, 정치적 상징성이 

큰 환경정책의 경우는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가 참여로 대체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참여의 배제는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NGO들의 배제가 더 

현저해지는 가운데 환경정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환경NGO, 즉 시민환경주의자들이 전에 

없이 배제되는 것을 겪는다. 또한 이 배제는 GO와 협력하는 영역에서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

어지는 시민사회에서도 조차 나타나고 있다. 

7) 녹색토건주의가 지방환경정책으로 침투한 결과, 정부(GO)와 시민사회(NGO)의 협력은 현

저하게 약화되었고, 또한 다자간 협력을 통한 실천방식과 영역도 현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환경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으로 민관협력, 민민협력 등 거버넌스의 후퇴는 녹색토건주의가 초래한 

가장 해 악스러운 결과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후퇴는 환경정책이 정부주도로 돌아가

는 것을 의미하고, 관료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환경정

책도 관료가 주도하는 독점물, 즉 행정의 작용으로만 간주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 시민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관료가 독점하는 환경정책의 의사결정과 추진과정에

는 사업의 경제성, 경제적 논리에 복속되는 정책논리가 중요해지면서, 일종의 시장과 기업가의 

이해관계가 더 우월하게 투입되고 있다. 

8) 이 모든 것이 함의하는 바는, 녹색토건주의의 영향으로 지방환경정책의 위축은 궁극적으로 

지방 녹색공공영역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들어 환경, 복지, 문화 등의 비경

제적 이슈가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자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욕망충족의 대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시대, 환경문제는 사회의 중심 가치나 권력관계를 바꾸지 않고는 쉽사리 해결할 수 없는 중층적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와 시민, 국가와 시장, 공익과 사익,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나고 

대화하는 장을 통해 논의하고 합의하는 영역을 필요로 한다. 이를 우리는 바로 녹색공공영역이

라 부른다. 최근 환경정책의 퇴행은 바로 단순히 환경의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사회

가 되기 위해 견고하게 구축해야 할 녹색공공영역의 위축 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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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다. 녹색공공영역은 이 시대 가장 기본가치인 녹색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고 합의하는 지역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영역이다. 녹색공공영역의 위축

은 지역민주주의의 위축이 된다.

5. 녹색민주주의를 위한 지방환경정책의 복원

1) 지방환경행정은 환경문제를 직접 만나는 현장(locale)이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정

책이 집행되는 현장이다. 그곳에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자치행정 속으로 전이되고, 환경행정

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나누어지면서 공조가 된다. 무엇보다 환경행정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국

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시장이 만나고 소통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지자체의 존재이유는 ‘주민 가

까운 정부’에 있다면, 지방환경행정(정책)은 환경문제가 생겨나고 해결되는 현장의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에 속한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복잡한 생활영역 전반에서 생겨나고 있어, 해결은 생

활영역의 시민주체들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배려하는 녹색실천을 할 때 비로

소 가능하다. 지방환경행정은 바로 이를 도울 수 있을 때 기후변화 시대 환경문제 해결의 첨병

으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게 된다.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권

능, 권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환경행정 관련 기획, 조정, 자원배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넘겨져야 한다. 현실에서 그렇

지 못하더라도 지방환경행정 혹은 지방환경정책의 중요성은 결코 평가 절하되어선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집행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정책을 지

방적 맥락에 맞게 구체화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의 일상영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무

엇보다 생활영역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숙의하며 실천하는 방식으로 

지방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환경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환경행정 혹은 지방환경정책이 스

스로 지방의 녹색공공영역을 구축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 녹색민주주의 활성화

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녹색토건주의에 의해 위축된 지방환경정책의 복

원은 단순한 환경행정의 효율성이나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녹색

공공영역, 나아가 녹색민주주의 복원을 촉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2) 지방환경정책을 복원하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녹색토건주의 환경정책의 

요소를 대대적으로 척결하거나 줄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토건주의식 환경개발정책이 지방자치단

체에게 일방적으로 떠 넘겨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환경행정이 위축되거나 예속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감시감독권, 결정권, 승인권, 재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성을 옥죄는 권한을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토건주의식 환경정책의 운영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도 헌법상의 통치기구로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고유

하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도 현재와 훨씬 더 지방고유의 환경정책을 자율적으로 펼칠 

수 있다. 하천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에 근거해 현 경남도지사가 중앙으로부터 강제된 반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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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대강 하천정비 업무(환경정책)를 거부하면서 중앙정부와 권한과 역할 다툼을 벌린 것은 이

의 좋은 귀감이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다. 이 사례를 달리 놓고 보

면, 중앙정부와 다툼을 벌리듯, 단체장이 지역주민들의 반녹색적인 태도를 바꾸면서 넓게는 도

정, 좁게는 환경정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녹색적인 것으로 바꾸어갈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3) 기후변화 시대를 대처하는 첨병으로서 지방환경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지방환경정책은 

녹색토건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한걸음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환경매체 중심의 협

애한 (부차적인) 환경행정의 틀도 벗어나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부서(주로 경제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정

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

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

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이

런 점에서 환경행정은 환경, 경제,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상생발전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

전에 관한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방환경정책도 지방지속가능한발전전략으로 확

장되든지, 아니면, 지방지속가능발전전략 내에서 부문정책으로 환경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행정 자체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행정체제로 바뀌어

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자치행정을 견인해 내기 위해서는 환경리더십이 강화되고(예, 환경

(지속가능발전)담당 부단체장제 도입), 환경중심의 기획 조정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 환경정

책의제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환경복지, 환경보건, 생물종다양성 다양성 등과 관

련된 것들이 대폭 포함되어야 한다.

4) 환경문제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로 확장시킬 때, 그 외연은 기후변화 대응이란 부문과 

맞물려야 한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

는 바, 환경정책은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은 녹색성장과 같이 경제중심의 환경정책(혹은 경제와 환경의 상생)으

로는 절대로 담보될 수 없고, 또한 현재와 같이 전문가, 환경기술공학자, 시장주의 경제학자와 

같이 제한된 전문가의 참여만으로 더욱 힘들다. 1992년 리오회의에서 유엔은 경제중심의 발전방

식을 넘어서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

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그 실천의 방식으로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를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거버넌스는 같이 가는 개념이다. 하물며 범지구적 

스케일의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의 외연을 넓히면 거기엔 더 복잡한 이해 당

사자들간의 합의와 협력, 즉 강화된 거버넌스가 요청된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기든스(Giddens, 2009)는 ‘기후의 정치학’에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는 국가일수록 민주주의가 앞서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어떠한 수준의 환경

정책이든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는 정책의 민주적 운영과 직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지방환경정책이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문가주의, 관치주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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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참여를 배제하는 반민주적 추진방식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라도 의제의 선정결정에서부터 집행과 평가 전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특히 주민이나 

NGO)이 개방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에서 GO-NGO의 협력은 영역

에 따라 GO주도-NGO후원, NGO주도-GO후원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5) 수질, 대기질, 폐기물 관리 등을 다루는 지방환경정책은 자칫 환경공학의 영역으로 인식되

어 한직의 기술직이 맡는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래서 환경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거

나 환경관련 사업소를 기술공학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환경행정의 성과가 평가되

곤 한다. 주민참여의 문제는 민원에 관련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변화 시대 지

속가능한 발전의 문제로서 환경문제의 외연은 갈수록 확장되고 그 구조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 환경문제는 일상생활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끼치면서, 동시

에 가장 까다로운 정치적 사안이 되고 있다. 지방의 환경문제일수록 이러한 성질이 더욱 두드러

진다. 지방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환경문제의 생산자이자 피해자인 

일상주민들의 환경행정에 대한 참여다. 지방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정책의제의 선정과 결

정에서 사업집행과 평가에 이른 전 과정에서 가능하다. 즉, 녹지확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신

축, 녹색교통 이용, 자원재활용, 비오톱 조성과 보전 등은 모두 주민들이 행정과 파트너가 되어 

참여하고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참여방법으로는 정책사안의 공람공고, 

공청회에 대한 참여로부터 주민에 의한 정책제안, 정책사안의 심의 및 자문,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눈높이의 감시감독, 환경사업의 위임위탁, 환경보전과 관련된 자원봉사 등 다양하다. 참여

의 활성화는 환경갈등의 조정과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주민참여의 확대는 환경정책을 규정하는 

전문가주의나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환경행정성과 평가에서 주민참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6) 주민참여는 행정이 추진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참여, 즉 GO에 주민들이 들어가 GO가 제공

하는 공공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공동생산)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복잡성 증대로 

GO가 담당하는 환경행정업무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따라서 GO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

경문제는 지역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면 GO 밖에서 시민들이 자원성(自

願性)을 활용해 환경적 삶 전반을 녹색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가정, 학교,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

활을 통해 탄소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에코 홈 캠페인, 에코 스쿨 운동, 에코 커뮤니티 운동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환경업무를 지역시민단체가 위임 위탁받아서 대행하거나 보완하

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는 행정의 녹색화를 너머 시민사회의 녹색화를 추구하는 것을 궁극 목

표로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 특히 지역환경NGO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7) 환경정책의 복원을 위한 제반의 시도와 활동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녹색화 하는 것을 

향해야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지방사회 내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공론화하고 녹색가

치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함께 하는 등의 장, 즉 지방의 녹색공공영역의 확장(혹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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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녹색화)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 녹색공공영역 확장은 녹색토건주의 집권세

력에 의해 강제되는 경제중심의 반녹색(토건)담론이나 개발주의 혹은 성장주의 담론을 대체할 

‘지역환경담론’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것이 예측가능한 제도로 규칙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녹색정치의 활성화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 여기에는 녹색 리더십이 강화되고, 지역환경문제를 

지역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풀어가기 위한 지역 녹색당과 같은 녹색 정치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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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운동과 생태민주주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구 도 완  (환경사회연구소)

1.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공 이후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국민들

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되었고 정치적 인권은 크게 신장되었다.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은 환경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환경운동 조직들이 급속

히 늘어났고, 이러한 운동의 발전과 함께 환경정책도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민관 협동의 거버넌스 조직이 만들어지

고, 참여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

회적 대응의 결과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지역 환경문제는 1990년대 이후 점차 개선되었다. 

그러나 국지적인 오염 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 도로 및 철도 건설,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한 생태적 위험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와 같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

가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존의 인류중심적인 자유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혹은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제도로는 이러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힘들다. 이 때문

에 21세기의 전지구적인 환경위기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생태적 전환, 즉 민주주의의 생태화 

혹은 생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탐구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환경운동 사례연구를 통해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고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과 실천 방안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위기의 시대에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생존하기 위해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

를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1980년대 반공해운동 시기에는 권위주의와 독재체제가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이 

반공해운동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환경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했는가? 그 한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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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가?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이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가?

2. 생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현대의 정치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

형되면서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간다. 위험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치, 자

유, 평등과 같은 전통적 담론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 나아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생태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필요하다(윤순진, 구도완, 2011).1)  

다수 지배 이념을 바탕으로 대의 시스템을 통해 기능하는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미

래세대와 생태계의 존속에 관심을 집중하는 생태주의와 구조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인다. 절차적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환경주의 혹은 생태주의 간에는 불일치

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긴장과 불일치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숙의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드라이젝은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interest)와 의견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치제도보다 비인간(nonhuman)의 이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한다(Dryzek, 2000: 140).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숙의의 결과는 생태적으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절차와 결과 간의,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간의 긴장을 해

결하고자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생태 민주주의는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드라이젝

(Dryzek, 2000: 148)은 비인간에게 인간과 같은 자의식(self-awareness)이나 주체성(subjectivity)

은 없지만 행위성(agency)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연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신호를 통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의

사소통은 의사(pseudo) 합리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드라이젝은 정치적으로 타자화 또는 소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연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을 비판한다. 

숙의적 생태 민주주의론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생태적 합리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어떤 시공간에서 가능할까? 

샹탈 무페가 이야기 하듯이 실제 정치는 ‘권력과 적대’에 의해 움직인다(Mouffe, 1999: 752). 실

제 정치에서 파워 엘리트는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만 자신들의 지배권을 제

한할 뿐이다. 국가의 핵심 의제에 대한 ‘이상적 담화상황에서의 숙의’는 정치사회적 자원들이 정

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평등하게 공유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형적 상황이 거의 존

1) 생태 민주주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인간이외의 생물종들의 주체성(agency)을 인정하고 이들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담론적, 비담론적 실천을 조직하는 거버넌스와 집합적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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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숙의에 바탕을 둔 생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그 가능성의 씨앗은 어디

에 있을까? 이 때문에 우리는 생태 민주주의의 현실정치, 권력의 시공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

하다.

생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핵 위험 사회의 위험 정의와 대응을 분석할 때, 생태적 위험을 시

공간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는가 하는 세 가지 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한다.

① 생태적 위험의 시간적 분배: 현세대와 미래세대

② 생태적 위험의 공간적 분배: 중심과 주변, 상층과 하층, 인간과 인간이외 생태계

③ 생태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 국가, 자본, 시민사회의 참여 과정

앞의 두 이슈는 생태적 결과, 즉 실질적 생태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쟁점이고 셋째 이슈는 

민주적 절차와 관련된 쟁점이다. 우리는 위의 세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국가의 원자력 관

련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책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① 미래세대에게 위험이 전가되는가?

②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인간과 생물종에게 위험이 전가되는가?

③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및 인간 이외 생물종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이러한 분석적 질문을 통해 한국의 환경운동 사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례연구

1) 동강댐 사례 (1991년 ~ 2000년)2)

1990년 강원도 영월, 정선지역의 대홍수를 계기로 정부는 1991년 1월, 영월댐 건설 계획을 발

표했다. 댐 계획이 발표되자 초기에는 댐 하류에 있는 영월 주민들은 다수가 찬성하고 수몰 피

해를 보게 되는 정선군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정진주, 2001; 구도완, 2004). 그러나 정부

계획이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하자,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것을 더 선호

하게 되었다. 

1998년부터 환경운동연합이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동강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는 

지역 이슈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변했다. 1998년 4월에는 ‘영월댐 백지화 3개군 투쟁위원회(이하 

백투위)’가 결성되었다. 백투위는 서명, 공개질의서, 시위, 각종 집회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댐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파괴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1998년 12월에는 영월군 의회와 

군수가 영월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댐건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홍수예방과 수자원 공급을 

위해 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보상에 대한 기대로 영월

2) 동강댐 사례와 새만금 사업 사례는 구도완(2004)의 연구를 인용,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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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을 적극 찬성했다. 이로 인한 주민들 사이의 찬반갈등은 매우 심각했다. 고요한 산촌마

을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분열과 갈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전국적으로는 댐 반대운동세력이 이념적 정당성을 꾸준히 확산시켜 나갔다. 동강의 아름답고 

희귀한 자연생태계를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또한 물

에 잠길지도 모를 동강의 비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동강댐 반대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동강댐 반대운동세력은 정선 아리랑, 뗏목과 같은 문화적 상징과 어름

치, 수달과 같은 희귀 동물의 생태적 상징을 결합하여 ‘자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하도록 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5개 분과로 나뉘어서 댐의 안전성, 지역의 생태적·문화적 가치, 

경제성, 사회적 영향 등을 평가했다. 이 조사단은 약 1년간의 연구를 통해, 동강유역의 생태적 

가치가 대체 불가능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댐을 짓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던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 환경비전’을 

선언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강댐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리하여 약 

10년간 계속된 동강댐 반대운동은 환경운동 세력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대중정부 수립 이전부터 전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월 동강댐 반대운동은 우리나라 환

경운동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이룬 사건이다. 페놀사태 이후 도시민의 건강이슈와 관련된 운동에 

자원을 집중시킨 환경운동단체들은 이 운동을 통해 말 못하는 생명·자연에 대한 경외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문화계·종교계·언론·지역주민·학계·시민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강의 비오리와 어름치, 수달의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

정은 공급중심의 물관리정책을 수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동강댐 사례는 건강에 대한 자기 이해관심을 넘어서서 생태계에 대한 이타적 이해관심과 민

주적 참여를 이끌어낸 새로운 정치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를 우리는 녹색정치라 부를 

수 있다. 동강댐 사례에서 생태적 책임성은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생물에게까지 확장되

었다. 여러 계층의 참여는 참여민주주의와 연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동강댐의 주된 목적이

었던 물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운동단체와 환경부는 물절약운동과 물수요관리정책을 적

극적으로 폈다. 시민의 생활양식에 대한 성찰을 통한 책임성이 운동과정에서 실현된 것이다. 이 

사례는 튼튼하고 폭 넓은 녹색연대(green solidartiy)가 철옹성 같이 굳건해 보이는 개발동맹

(development coalition)3)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강댐 사례는 김대중 정부라는 민주적인 정부체제 아래에서 강한 환경운동이 이루어낸 성과

이다. 환경운동세력은 1990년대 이후 제도화의 과정을 꾸준히 밟으면서도 이미 결정된 정부계획

을 변경시킬 만큼 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홍수와 물부족 문제보다 생태계 

보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식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를 녹색으로 바꾸어 나가는 디

3) 개발동맹은 발전주의 국가, 자본, 자본주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기구(IMF 등), 발전주의 지향 언론 등으로 구성된

다. 개발동맹은 개발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심을 바탕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생산/재생산한다. 반면 녹색연

대는 환경지향 국가기구, 환경NGO, 국제환경NGO, 환경주의 지향 언론 등으로 구성된다. 녹색연대는 녹색 가치와 

정체성을 매개로 연결된 느슨하지만 경우에 따라 영향력이 강한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연대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

니라 정치적 기회구조, 이슈의 특성 등에 따라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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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돌을 마련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새만금 사업 사례 (1998년 ~ 2006년) 

새만금사업은 1987년 처음 계획되기 시작하여 1991년에 기공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

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서해안에 33km의 방조제를 쌓아 401㎢(토지 283㎢, 담수호 118㎢)의 

바다를 간척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환경운동단체들은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위한 운동을 크게 

벌여나갔다. 이러한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 1월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이리하여 같은 해 5월 ‘새만

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이 발족했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이 경

제성분과·수질분과·환경분과로 나뉘어 1년 이상 연구했지만, 이들의 철학·이론·방법론,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경제성분과는 결론 도출방

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편익과 비용을 찬·반 입장을 가진 연구자들이 따로 분석해

서 공동조사단이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공동조사단안에서 찬·반 입장이 극도로 대립되어 

합의된 결론을 얻지 못한 채, 공동조사단장은 2000년 8월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환경

단체의 새만금사업 반대운동과 ‘전북지역’의 찬성운동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대통령자문 지

속가능발전위원회의 토론회, 언론의 집중보도, 종교인들의 ‘새만금 생명평화운동’ 등 격렬한 환경

갈등이 2001년 5월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2001년 5월 25일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수질이 나쁜 만경유역

의 개발은 수질개선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새만금생명평화연

대는 “새만금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지속가능발

전위원회 등 정부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많은 환경단체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탈퇴를 선언

했다. 2001년 10월에는 새만금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학자들이 모여 새만금 생명학회

를 창립했다. 환경단체들은 2002년 8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

의, 11월에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등 해외에서도 반대운동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 역시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자, 문규현, 수경 등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성

직자들은 2003년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새만금에서 서울에 이르는 305km를 삼보일배로 

걸으며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삼보일배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새만금 사업 반대운동의 불씨를 살렸다. 2003년 7월 15일에는 서울 행정법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서울 고등법원은 농림

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1월 29일 사업재개를 결정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최종

적으로 사업재개를 결정했고, 4월 21일 정부는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 이후 새만금사업 

반대운동은 급속히 약화되어 지금은 거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사례에서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는 장기적이고 격렬한 대립과 갈등을 계속해 왔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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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경제성장과 개발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했고, 녹색연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보전과 생명 가치를 중심으로 단결했다4). 새만금사업은 동강댐과 달리 이미 모든 법

적 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10년간 진행된 사업이고 투입된 예산이 약 1조원에 이르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에 관련된 개발동맹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는 녹색연대가 깨기 힘들 만큼 

매우 강고하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발 담론이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현실 정치의 영향

을 받는 공동조사단 안에서 숙의도 부족했고 생태적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태적 위

험의 공간적 시간적 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숙의 민주적 토론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미래세대

와 다른 생물종의 대리인들이 숙의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도 없었다. 새만금 사업 사

례에서는 숙의의 형식은 있었으나 생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절차도 매우 부족했

다.

3) 한탄강 댐 사례 (1999년 ~ 2009년)

강원도와 경기도를 흐르는 한탄강 유역은 홍수가 자주 일어나서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온 곳이다. 1999년 큰 홍수가 일어난 후 건설교통부는 홍수예방을 위한 댐 건설을 추진했다. 

한탄강 유역의 일부 주민들은 댐 건설이 낳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적인 홍수

예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환경영향평가 과정 등 여러 통로로 제기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원래 계획보다 규모를 줄인 홍수조절 댐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 댐

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계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대안적 갈등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

고 지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4년 4월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를 만들고 댐 건설

에 찬성하는 주민 대표와 반대하는 주민 대표, 환경운동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

등조정 절차를 시작했다. 찬반 주민, 정부, 환경운동단체 등 참여자들은 약 6개월간 집중적으로 

토론한 후, 한탄강댐 갈등조정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결정을 위임했다. 소위원회는 2005년 11

월, 기존 댐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홍수조절지 두 곳과 홍수조절댐 건설을 포함하는 새로

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안을 수락했으나 댐 반대운동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그 제안에 반대했다. 결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대안적 갈등해결 절차

는 실패했다.

한탄강 댐 건설 문제의 결정권한은 2005년에 총리실로 넘어갔다. 총리실은 2006년에 최종적

으로 원래계획보다 줄어든 규모의 홍수조절댐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댐 반대 세력이 제기한 소

송은 2009년 5월에 원고 패소로 끝났고, 한탄강댐은 2009년에 착공되었다.

한탄강 댐 사례를 볼 때, 숙의 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

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와 숙의의 경험이 부족한 환경운동조직, 주민, 

정부관료, 전문가 등이 생태 민주적 절차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대표의 주민 

4) 동강댐 반대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종교인들이 새만금 반대운동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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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대한 책무성, 조정 절차의 합리성, 결정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많은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적 참여 절차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열린 참여와 숙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인류 중심적 민주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세대와 인간 이외의 생물종의 대리인을 어떻게 숙의 과정에 참여시킬 것인

가 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4) 4대강 사업 사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발표했고, 집권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전국을 휩쓸게 되자 

그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신에 임기내에 4대강 정비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9년 11월에는 환경부가 4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쳐 4계절 조사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재 조사, 예비 타당

성 검토 등 법적 절차도 위법적으로 졸속 진행되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을 벌였던 환경운동조직들은 일관되게 반

대운동을 벌여 나갔다. 2008년 3월에는 운하반대 전국 교수모임이 발족해서 반대운동의 주된 

주체가 되었다. 2009년 11월에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2010

년 3월에는 천주교 주교회의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4월에는 전국 

사찰 50여 곳과 불교신도 1만여명이 서울 조계사에서 ‘4대강 생명살리 수륙대재’를 개최했다. 5

월에는 경북 군위 지보사의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소신공양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7월에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5명이 이포보와 함안보의 고공 공사현

장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이러한 광범한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사를 강

행하고 있다.

4대강 고 늘 어 리 어 일 ’ 습 동 안 리 ‘ 오 고 실 를 많 겪 어 보 습 우 살 은 오 어 많 어 일 적 습 겪 안 겪 리 은 고 어 리 어 일 ’ 습 리 어 일 예 습 시 덧 간 일 험 습 우 살 많 겪 어 많 어 일 적 습 안 오 겪 고 늘 어 리 어 일 ’ 습 동 안 리 은 를 많 어 일 예 습 히 시 향 간 동 겪 안 겪 시 평 가 를 간 동 겪 안 겪 시  었 나 일 보 습 우 살 은 오 어 많 어 일 적 습 했 많 어 일 적 습 안 오 겪 고 늘 어 리 어 일 ’ 습 시 점 간 일 험 습 우 살 많 겪 어 많 어 일 적 습 안 오 겪 고 늘 가 많 많 어 일 예 습 히 지 간 일 ’ 습 동 안 리 시  고 늘 어 리 어 일 ’ 습 동 안 리 ‘ 오 고 실 를 많 겪 나 일 보 습 우 살 를 은 어 많 어 일 적 습 아 안 많 를 은 많 어 리 어 일 ’ 습 리 어 일 예 습 시 흘 간 일 험 습 우 살 많 겪 어 많 어 일 적 습 안 오 었 변 로 운  어 일 ’ 습 동 안 리 를 를 많 어 일 예 습 시 운 환 간 나 일 보 습 우 살 은 오 어 많 어 일 적 습 간 동 많 안 었 리 었 었 어 일 ’ 습 리 어 일 예 습 시 사 간 일 험 습 우 살 변 를 순 안 변 변 변 변 어 리 어 일 ’ 습 리 어 일 예 습 시 폐 간 일 험 습 우 살 많 겪 어 많 어 일 적 습 안 오 겪 고 늘 을 어 리 어 일 ’ 습 동 안 리 보 인 간 일 ’ 습 동 안 리 은 고 오 안 오 시 개 간 동 겪 안 겪 시 겪 간 동 은 은 안 고 시 8 간 동 은 은 안 고 시 년 간 를 산  멜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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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례비교

동강댐 새만금 한탄강댐 4대강사업

시기 1991-2000 1998-2006 2004-2009 2008-현재

주요 이슈
홍수, 물부족,

생태계보호

수질오염,

갯벌보호,

지역개발

홍수

갈등조정

운하

수질, 물부족, 

홍수

지역개발

주요 행위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지식인, 시민

환경 단체

지역 어민

지식인, 시민

종교 지도자

변호사

환경단체

지역 주민

환경단체

지역 생협과 농민

지식인,

종교지도자

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경향
지지 지지, 반대 반대, 무관심 지지, 반대

정치적 기회구조
개방

민주적

개방

민주적

개방

민주적

폐쇄

권위적

숙의 과정 숙의 부분적 숙의 부분적 숙의 숙의 없음

결과
댐 계획 백지화,

생태적 정책전환
방조제 완공 댐 건설중 공사중

첫째, 동강댐 사례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참여적 숙의와 생태적 정책결정이 이루

어진 사례이다. 생태 민주주의가 절차와 실질 양면에서 실현되었다.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 취

약한 생물종에게 위험이 전가되지 않았고 이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한 숙의 절차도 이루어졌다.

둘째, 새만금 사례에서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민관공동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참여

적 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래세대 소송 등이 제기 되었지만 기각되었고 민관공동조사단에

서도 생물이나 미래세대 대리인이 참여하는 숙의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된 쟁점은 경제

성 분석이었다. 개발동맹과 녹색연대 사이의 담론적, 비담론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생태적 위험이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맨손 어민), 약한 생물종(조개와 저서생물, 상괭이)에

게 전가되었다. 

셋째, 한탄강 댐 사례는 열린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숙의적 의사결정을 시도한 중요한 사

례이다. 참여적 조정 혹은 숙의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숙의 경험의 미숙, 조정 설계의 문제점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합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탄강댐 건설로 인해 위험이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 약한 생물종에게 어떻게 전가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4대강 사업 사례는 닫힌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참여적 숙의 없이 개발 권위주의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도 안에서의 숙의와 참여가 배제된 상

황에서 시민사회는 대안적인 녹색 공론장을 형성하여 거리와 인터넷에서 생태적 담론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 약한 생물종에게 위험을 폭력적으로 전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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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동강댐 사례는 절차와 결과 양면에서 생태 민주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새

만금 사업과 한탄강 댐은 숙의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생태적 정책결정이나 합의형성의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 4대강 사업은 숙의 절차도 생태적 결과도 없는 개발 권위주의 사례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두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첫째,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민주주주의의 발전은 환

경운동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제공했고 환경운동 또한 민주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

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까지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정부’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다. 정부와 환경운동조직들은 새만금, 한탄강

댐, 부안 방폐장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다. ‘민주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에 

비해 공론장을 개방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지만, 숙의와 소통의 범위와 깊이는 제한적

이었다. 그 결과 생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민주적 제도 안에서 해결되거나 새롭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제도 밖의 운동과 국가 권력의 억압이라는 권위주의적 형태로 재생산되었다. 여기에서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중심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인류중심주의의 

토대 위에서 생태위기에 대한 고려 없이 형성된 민주주의는 생태 문제를 풀기 어렵다. 아무리 

잘 설계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제도라고 할지라도 생태 문제를 제도 안에서 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해결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숙의와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형식적

인 숙의와 참여가 강화되었지만 절차적인 수준에 머물렀거나 국가권력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개발국가의 속성이 강한 정부에서 권한의 위임 없는 숙의는 허구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형

식만 갖춘 채, 민주주의를 희화화, 도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실현되는 

이상적 대화상황을 만들 수 있는 숙의절차와 이에 대한 정부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배심원과 같은 숙의 민주주의적 방법을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

를 제도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미래세대와 현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

는 생태적이고 소통적인 합리성이 정책과정에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

나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둘째, 정책 과정에 미래세대와 생태계 혹은 취약한 생물종의 대리인들의 참여와 토론을 보장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갯벌과 같은 생태계 파괴, 원자력 발전,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생태계 영향이 지속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취약한 생물종들은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부정적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중심

적 법적 주체 개념을 넘어서는 생명권(bio-right) 혹은 생태권(eco-right)의 관점에서 주체의 개념

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한 생물종과 생태계는 취약한 인간들이 그 자체의 존재

가치 때문에 존중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존중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안한 두 원칙 즉 숙의원칙과 생태 원칙은 긴장과 충돌을 수반한다. 이러한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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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대 생태위기가 매우 광범

위하고 긴박한 점을 고려하면, 숙의의 원칙에만 의존하는 숙의 민주주의만으로는 생태위기를 극

복하고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태위기 시대의 

민주주의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우선적 원칙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생태위

기로 인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칙 없는 숙의는 형식적, 절차적 

합리성을 얻고 실질 합리성, 즉 지속가능성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결론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주화 이후 정치적 기회구조가 

열리게 되면서 환경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열린 공론장에서의 토론과 사회운동은 동강댐 사

례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생태 민주주의 사례를 만들었다. 

둘째, 4대강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녹색 공론장이 억압되면 환경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주의가 후퇴한 자리에 개발 권위주의가 등장한다.

셋째, 민주주의적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서 녹색 공론장이 형성되고 숙의가 이루어져도 그것

이 생태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는 한, 생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새만금 사

례와 한탄강 댐 사례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사회운동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

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세대 인간을 위한 제도로서 인류중심적 민주주의는 생태위기 시대의 

환경문제를 푸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생태화하는 생태 민주주의 기획이 필요하다. 이 기획에 숙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는 필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기획은 지식과 언어능력을 가진 신사들의 클럽으로 전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약한 생물종과 미래세대들의 

신호,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말, 이런 것들을 숙의 민주주의 기획이 모두 담기는 

어렵다. 생태 민주주의 기획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 이들의 고통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강자의 생

존과 행복도 위태롭다는 자각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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